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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2017년도부터 중앙정부(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정책여건 변화에 따

라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사업

유형이 구조화되고 재생사업 대상지 규모가 축소됨에 따른 저층 소규

모/소단위 주거지 재생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세부적으로는 기성주거지 내 노후･불량주택, 방치건축물 등의 증가에 

따라 관계 정부부처(국토교통부 등), 광역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등) 등에서 각종 주택재건축,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등에 관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안하고 있고, 각종 공공지원 사업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 주택개량 및 주거정비의 주체인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공공기관의 정책들에 대한 이해와 전

문지식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정비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부분도 있음. 그 중에서도 소규모‧소단위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사업별 주민체감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배경 아래 대전시 도시정비과에서는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세부적으로는 정비구역 

해제지역 또는 기타 낙후지역 내 20세대 미만의 준공년도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을 위한 전문 컨설팅 제공, 설계

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비용(금액)에 제한이 있어 주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적은 편이어서 사업추진 실적이 다소 저조한 상황에 

있음



4 / 대전세종연구원

❍ 2017년도부터는 재건축 위주의 소규모 주거정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주택개량(리모델링)을 지원함으로써 저층 주거지 내 노후․불량 주택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임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소규모/소

단위 생활공간에서 적용 가능한 주민주도형 노후․불량 주택정비를 활

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는 2016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중 주택개량 부문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세부목

표를 설정하였음

  ❙ 첫째,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추진실태 분석과 함께 주택개

량 관련 선행연구․유사사례 고찰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주택개량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의 방향성을 제시

  ❙ 둘째, 대전시 소규모 주택개량을 위한 공공지원 사항(리모델링 공사

비용 지원 등)에 대한 공공성 확보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함 

     - 공사비 지원 후 임대료 제한․할인의 운영기간 및 적정 임대료 산

정방안 등 

     -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주택개량 부문 신청자(주택소유주)와 지원

기관(지자체)의 입장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사전 

시뮬레이션 분석기법을 도입 

  ❙ 셋째,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주택개량 부문 공공지원을 위

한 항목별 평가지표 설정 : 평가체계,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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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재건축 부문

과 대상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이후, 

‘도정기본계획’)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56개 구역 중 

주거환경 정비부문의 정비구역 해제구역(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

축) 47개소(약 3.5㎢)1)를 대상으로 함

  ❙ 이와 더불어 정비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낙후된 주거지역 또는 노

후․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도 대상지로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

도록 함 

<소규모 주택개량 대상 후보지역 범위>

❍ 도정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 21개소(980천㎡)

- 자치구요청 주택재개발사업해제 : 14개 구역 (454천㎡)/ 전체 15개소

- 정비사업 일몰제 : 4개 구역 (187천㎡)/ 전체 4개소 

-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 3개 구역 (339천㎡)/ 전체 3개소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내 촉진구역 해제지역: 26개소(2,479천㎡)

- 촉진구역 해제 : 20개 구역 (2,124천㎡)/ 전체 23개소

- 정비구역 해제 :  6개 구역 (355천㎡)/ 전체 7개소
 

❍ 기타 낙후지역 :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노후불량 주택개량 필요지역

- 자치구별로 사전에 후보지를 조사하여 소규모 주택개량을 위한 

주거정비 여건을 파악

1) 대전광역시 도시재생본부 도시정비과((2015.9.14.),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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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적 범위

❍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은 2020년을 목표로 한 ‘도정기본계획

(변경)-제2집행단계(2014-2017년)’에 따라 추진 중인 정비예정구역(변

경)을 제외하고, 

❍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기본계획에 의해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이 해제․
중단된 지역 또는 기타 낙후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함 

3) 내용적 범위

❍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추진관련 대전발전연구원의 정책연구과

제인 『대전시 기성주거지 재생 정비모델(2013)』2)과 『소규모 맞춤

형 주거정비사업(2015)』3)에서 제시한 소규모 주거정비에 관한 개념 

및 사업 추진방식 등과 연계하여 내용을 구성

❍ 아울러, 사전연구에 해당하는 대전발전연구원 정책연구과제『해제된 

정비구역과 낙후지역의 주민맞춤형 공모사업 평가기준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2016)』에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재건축 부문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 이에 본 연구의 내용은 주로 대전시 소규모/소필지 단위 주택정비 활

성화를 목표로 주택개량에 관한 건축물 소유주 입장과 공공기관의 입

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에 주거정비사업 추진여건과 사업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음

❍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는 국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책적 여건과 패

러다임을 반영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소규모 주택개량에 

관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주택소유주 입장에서의 사업성을 고려하여 

사전 타당성 분석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내용을 구성하였음 

2) 염인섭, 임병호, 대전시 기성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비모델 개발 및 지원방안, 대전발전연구원, 

2013

3) 임병호, 대전시 노후주택 정비를 위한 소규모 주거정비 사업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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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 연구의 방법

❍ 문헌고찰 : 국내 도시재생 정책여건과 지자체 차원의 주거정비사업 

추진여건, 관련 법‧제도적 여건, 선행연구, 유사사례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및 문헌자료 정리

❍ 자료조사 및 수집 : 광역지자체, 공기업 등이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정

비 공공지원 사업관련 추진실태 조사

❍ 현장조사 :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재건축 부문의 추진실태 및 

주택개량 부문 사업대상 후보지 현장시찰

❍ 전문가 자문 : 주민체감형 소규모 주택개량 공공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실무차원의 문제점 도출과 각종 공공성 확보방안에 관한 의견 수렴

❍ 시뮬레이션 분석 : 노후․불량 주택개량(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 지원

에 따른 주택 소유주 및 공공기관 입장에서의 사업 타당성에 관한 사

전 검토; 세대규모, 임대료 운영기간, 적정임대료 수준, 공사수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수입․지출 구조를 고려한 사전 시뮬레이션 

2) 연구의 내용

❍ 국내 도시재생 정책과 주택개량 및 주거정비 지원 실태분석 ▶ 국내 

도시재생 패러다임에 부합된 소규모 주택개량에 관한 시사점 도출

❍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 공공지원 사업의 문제점 파악 ▶ 기존의 공

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공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소규모 주

거정비사업 재건축 부문과 연계한 주택개량 부문 평가지표 도출  

❍ 주택개량 시뮬레이션 분석 ▶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에 따른 공

공성 확보방안에 관한 시나리오 구성 및 사전 타당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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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재생 정책방향 변화 (도시재생 뉴딜 정책)
2. 소규모 주택정비 법·제도적 지원여건 변화
3. 도시재생 뉴딜정책 연계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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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국내 도시재생 정책및소규모 주택정비 여건

1. 도시재생 정책방향 변화 (도시재생 뉴딜정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출범일:2017.7.4.)을 출범

하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정부의 핵심과제임을 밝히면서 공적지원을 대

폭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주민 최우선의 따뜻한 재생, 맞춤형 재생

을 위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음4). 2017년도에 발표된 

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하여 기존 도시재생 정책과 비교하여 주

요 이슈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음

1) 도시재생사업 유형 변화 : 6개 유형/15개 모델 ▶ 5개 유형

□ 사업유형의 변화 과정

❍ 배경 : 국토교통부의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신청 가이드라인

(2015.3)에서 주요 개선사항으로 언급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및 확산, 사업유형별 특성강화 및 유형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도시재

생사업의 추진방향이 조정되기 시작하였음

  ❙ 도시재생사업의 유형(2014~2016) : 2014년도 초기의 도시재생선도사

업은 크게 2가지 유형(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되었음 

  ❙ 이후, 도시재생특별법에 기초하여‘근린재생일반형’,‘근린재생중

심시가지형’,‘경제기반형’으로 3가지로 구분됨 : 이를 기초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상의 사업유형은 관련 지원법을 기준으로 11

가지로 분류되고 있음

4) 조명래(2017)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민홍철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도시재생 뉴딜
과 사회적 경제 연계방안 포럼(2017.7.11.)”에서 도시재생뉴딜 정책의 의미와 목적을 다
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하고 있음

  (주거환경의 창출) 구도심을 살리면서 더욱 쾌적한 주거 환경의 창출
  (도시의 재활성화/도시경쟁력 강화) 단순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 추구
  (일자리 공간 제공) 주거공간 개선뿐 아니라 혁신공간, 문화공간, 업무공간, 상업공간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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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17년 4월 문재인 정부의 공약 내용에는 총 6개 유형과 15개 

모델이 제안되었음. 이에 기초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당초 6대 사업

유형 및 15개 세부사업(모델) 유형5)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 최종적으로는 기존 재생사업 유형과의 위계를 고려하여 단위 사업규

모별로 총 5가지 유형으로 정리되었음 (자료:국토교통부, 2017)

  ❙ 우리동네살리기형 (대상: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 주거정비지원형 (대상: 저층 주거밀집지역)

  ❙ 일반근린형 (대상: 골목상권과 주거지 혼재)

  ❙ 중심시가지형 (대상: 상업·창업·역사 관광·문화예술 등)

  ❙ 경제기반형 (대상: 역세권·산단·항만 등) 

 

표 1. 도시재생 뉴딜 관련 공약사항과 사업유형 도출(안), 2014.4
(자료: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 ․ 한국도시설계학회, 2017)

5) 조명래(2017)는 앞서 언급한 포럼에서 6대 사업유형을 현행 도시재생법 상의 도시재생유
형으로 분류(예시)하여 구분하고 있음

1. ①정비사업보완형, ②저층주거지 정비 및 매입형, ⑤공유재상활용형 ▶ 근린재생 일반형
2. ③역세권정비형, ④공유재산활용형, ⑤혁신공간창출형 ▶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3. ④공유재산활용형, ⑤혁신공간창출형 ▶ 경제기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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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연구 고찰 : 사업유형의 구조화 작업

❍ 이영은(2017)은 기존의 도시재생뉴딜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앞서 언급된 15가지 세부사업들을 5가지 유형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거점기능도입형), 주거재생형, 지역역량강

화형, 사회통합농어촌복지형)으로 재분류하고 있음

그림 1. 도시재생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유형 구조도
(자료: 이영은, 2017)

❍ 구자훈(2017)은2018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인 『빈집 등 소규모주택 정

비에 관한 특례법』의 법․제도적 여건 활용 및 소규모 블록단위의 주

민수요를 반영한 재생사업의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기존 재생사업(2016년도) 중 주민공동체 주도로 지역특색을 반영하

여 추진되어야 하는 ‘일반형’사업이 현 정부의 공약으로 초기에 

제안된 6개 사업유형(2017년도) 중 ‘정비사업보완형’과 ‘저층주

거지 재생형’과 긴밀히 연계되어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저층주

거지의 재생을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

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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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소규모 주택주민에 의한 소규모 주택개량 및 재건축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

그림 2. 단계별 도시재생 사업유형의 변화과정(2014~2017)
(자료: 국토교통부 ․ 구자훈, 2017)

그림 3. 소규모 주거지 정비사업의 사업모델 개념도(자료: 구자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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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간 차별화 작업6)

❍ 국토교통부(2017)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은 단순한 주거지 정비가 아닌 

도시 또는 마을, 동네를 재생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혁신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기존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앙주도 방식(Top-down) ⇒ 지역주도 방식(Bottom-up)

주민체감이 미흡한 

대규모 계획중심
⇒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중심

전국 46곳의 미흡한 지원

(연평균 국비 1,500억원 지원)
⇒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이 적은 소규모 

주거재생사업 위주로 전폭적․통합 지원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9조원, 공

기업 투자유도 3조원으로 지원 확대)

사회적 약자 배려 부족 ⇒ 주민 재정착, 부동산 시장 안정 최우선

표 2.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간 차이점
(자료 : 국토교통부, 2017)

  ❙ 사업목표의 변화 : 4대 목표(사회통합, 주거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회복) 실현을 위한 사업구성

    - 사회통합 : 도시재생뉴딜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

역역량강화와 공동체 공간 조성․활용 사업 시행

    - 주거복지 실현 :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인프라

를 개선하고, 다양한 주채가 주도하는 주거재생사업 시행

    - 일자리 창출 : 주거기능 외에도 상업, 산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

을 도시재생뉴딜 지역에 유치하여, 양질의 소득기반 조성

    - 도시경쟁력 회복 :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안전한 도시공

간을 조성하여, 환경․안전 측면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강화

6) 국토교통부(2017.9)에서 광역지자체 관계자 대상 도시재생 뉴딜사업 설명회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 초안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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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규모의 변화 : 대규모 재개발사업에서 소규모/소단위 생활밀착

형 주거정비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 

    - 더 이상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택노후화가 심각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의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임

  ❙ 거주민 중심의 사업 : 사회적 약자 배려가 부족한 사업에서 주민의 

재정착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시 하고 있음

    - 기존의 도시재생사업들이 뉴타운 등 대규모 철거 또는 정비 형태

의 도시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것을 보완하여 대규모 철거․정비없

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 설치 등 주민

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형태임

사업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

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주거지

지원형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

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

근린형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

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

시가지형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

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

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경제

기반형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

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표 3.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및 내용
(자료 : 국토교통부, 2017)



대전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주택개량 부문) / 17

2) 재생사업 대상지 규모의 축소 : 소규모/소단위 생활공간 적용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을 

제외하면, 약 70%정도가 15만㎡이하의 소규모/소단위 주거지 재생사

업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앞서 언급하였듯이 구자훈(2017)은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중에서 저층 주거지 재생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단순한 주거지 

정비가 아닌 도심 내 주거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소규모 정비사

업의 적용기법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그림 4.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과 사업대상지 선정 일정(안)
(자료: 국토교통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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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저층 주거지를 위한 소규모/소단위 정비기법은 노후불량 주택의 

재건축, 매입․준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빈집(폐가,공가 등) 정비 활성

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정비기법 : 유지보수/집수리, 리모델링, 협소주택신축, 개별신축/합

필, 건축협정/결합건축,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

모재건축사업 등

❍ 소규모/소단위 주거지 정비가 중요한 이유는 저층 주거지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물리환경적 또는 사회적 문제인 것으로 판단됨. 이와 

함께,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소규모/소단위 정비로 인한 일

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음

  ❙ 도시 내 방치공간 및 유휴공간 발생 : 노후･불량 주택, 공가, 폐가 등

  ❙ 사회적 문제 유발 : 공동체 붕괴, 주민안전 문제, 정주환경, 미관 등

  ❙ 공동체 차원의 주거복지 제공 : 생활텃밭, 공유공간, 휴식공간 등

3) 사업방식의 변화 : 주민주도 또는 주민자력형 사업 추진 

주민주도 또는 지역자력형 주거지 재생도 지역재생의 선순환구조를 형성

한다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도시를 재활성화시

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혁신사업의 성격을 지님7). 즉, 단

순한 물리적 환경정비가 아닌 저성장, 청년실업 등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마을공동체 중심의 사회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관협력, 지역자력, 주민주도의 형태로 사업이 추진 중

❍ 민․관협력형 또는 지역자력형 : 2013년도 말에 지역자력형 TB사업으로 

진행된 노산동 노후 주거지구는 우선, 정부에서 주민역량을 강화시켜

주고, 주민 스스로 기획․실행할 수 있는 위한 사업들로 구성하고 있음8) 

7) 한승욱(2017), 신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부산시 대응방안, 부산발전연구원 정책포커스 
제323호;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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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창원시 노산동 지역자력형 TB사업 위치도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

❍ 주민주도형 :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성

미산 마을(1994~현재)’의 경우 초기에는 마을주민이 공동육아협동조

합 설립을 시작으로 마을에 필요한 어린이집, 교육시설(성미산학교 

등), 마을축제, 마을극장, 건강한 먹거리, 집수리, 생태환경 등을 주민

이 조합원이 되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은 물론, 마을 자체의 사회혁

신을 주도하고 있음

8) 이은상 테마골목길 조성, 마을기업(누림마을 공동체) 육성, 누림마을 만들기 학교 운영(노산
동 스토리텔링 발굴사업 등), 주거복지사업(마래홈파트너), 현장실험실(마래하우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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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 주택정비 법․제도적 지원여건 변화

저층 주거지 재생을 목표로 빈집정비, 소규모 주거정비 등을 더욱 체계

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로써 특례법이 마련되어 2018년 2월부터 시

행될 예정에 있음. 이는 2012년도부터 시도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

건축사업, 건축협정 등이 기존의 대규모 주거지 정비와 비교하여 차별화되

지 못하고 실행력이 저하되어 신설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지원 근거법』 제정9) 

❍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추진 (2016.2~2017.2)

  ❙ 제정/시행 : 2017. 2. 8./ 2018. 2. 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과 연계 :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이관, 사업절차 개정내용 반영

  ❙ 주택정책 방향(2016년~) : 주거수준 향상과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 소규모주택정비법(약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건축협정에 의한 주택정비, 빈집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에 해당  

 
그림 6.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제정 배경

(자료: 권혁삼,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6)

❍ 제정배경 및 목적 

  ❙ 제정배경 : 저층주거지 재생수요 증대, 저층주거지의 노후도 심화, 

9) 서울주택공사 SH도시연구원, 한국도시설계학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도시재생 뉴딜
을 준비하는 정책토론회 자료집(2017.6.7.)』 / 권혁삼(토지주택연구원)의 발표자료를 중심
으로 요약 정리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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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부진, 빈집의 지속적 증가 및 

빈집활용 요구 증대, 빈집정비 조례의 체계화 필요 등 

   ❙ 제정목적 :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림 7. 소규모 주택정비법의 제정 목적
(자료: 권혁삼,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6)

❍ 기대효과

  ❙ 주민주도, 공공지원의 저층주거지 재생 활성화

  ❙ 도시주거의 다양성 확보 : 기존 주민 재정착, 공동개발로 인한 사업

성 개선, 다양한 주거요구 반영 등

  ❙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임대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내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준․공공임대주택 확보 예상

     → 관련 사업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2016,국토교통부) 

  ❙ 소규모 주택건설시장 활성화 : 공공의 다각적 지원을 통해 주택개

량 역량과 의지가 낮은 주민들의 사업참여 유도, 지역 내 우량 중

소 건설사․설계사 등을 등록․관리하고 육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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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재생 뉴딜정책 연계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사례

국토교통부(2017)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재생사업 

실무전담기구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관계 부처

의 유사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다양

한 금융기법 도입과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판단됨. 또

한, 중앙정부는 행․재정적 지원과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의 역할을 맡고, 지

자체가 사업의 집행권한을 가지고 주도함으로써 지방분권과 협력적 거버넌

스 구축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은 앞서 언급

한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정 이전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을 위한 소규

모․소단위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부합되도록 하

여 주민주도의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안한 서울형 저층주거재생모

델(10분 동네)과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공공지원 모델을 소개하고, 대전

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공기업 주도형 저층주거재생모델 (자료: SH서울주택도시공사)10)

□ 추진배경 : 기존 도시재생의 문제점 인식을 통한 대안 제시

❍ 계획수립에만 다소 치중 :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다소 약했음

❍ 방치된 저층 주거지 정비대안 필요 : 뉴타운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을 

위해 토지등 소유주에게만 부담을 준 결과라고 판단함

❍ 저층주거지 및 뉴타운 해제지역은 생활편의시설 보완이 관건 : 주민

들이 여전히 아파트의 각종 편의시설(주차장 등)을 선호

10) 서울주택공사 SH도시연구원, 한국도시설계학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도시재생 뉴딜을 
준비하는 정책토론회 자료집(2017.6.7.)』 / 조준배(서울주택도시공사)의 발표자료를 중심
으로 요약 정리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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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기존 주거공간의 도시조직을 유지하면서 아파트 

수준의 공동편의시설을 갖춘 개방형 단지 조성

  ❙ 계획단위 : 반경 150~200m이내 ; 10분동네 (규모: 1/4동)

  ❙ 관리단위 : 반경 400m ; 기초생활권(규모: 1개동)

그림 8. 서울시 저층주거재생모델의 계획단위와 생활권계획 간 연계성
(자료: 조준배,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연구원 ․ 한국도시설계학회, 2017)

❍ 실행주체 : 주민주도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수립하되, 서울시, 

자치구, SH공사 등과의 민․관 협업모델을 추구

❍ 실효성 제고 : 주민공동시설(노인정, 어린이집), 주민편의시설(빨래방, 

작업장) 등을 건립하고, 기존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이던 정책사업(매

입임대주택,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 우선 적용하여 기존 예산 활용

❍ 지역관리 지원(장기) : SH공사 주도로 시설관리,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지역단위 개발이익의 재투자 등의 역할을 담당

  ❙ 계획단위별 단지 전체를 공기업(SH공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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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유형(서울형 저층주거재생사업): 4개 유형과 10개 사업메뉴 제안

    → 주민이 해당 사업을 선택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식

❍ 마을자산 활용: 공유재산 및 유휴자산 활용 + 기반시설 확충

❍ 공동체 주택공급: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정비사업 대안 활성화: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 지역관리: 주택개량 지원 사업(주거상담, 집수리 등)

그림 9. 서울시 저층주거재생모델(단독형) 예시:“10분동네”
(자료: 조준배,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연구원 ․ 한국도시설계학회, 2017)



대전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주택개량 부문) / 25

□ 서울형 저층주거재생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 간 연계방안

❍ 앞서 언급한 서울형 저층재생사업의 4개 유형 및 10개 사업메뉴는 서

울시가 단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

딜사업과 결합시켜 사업 간 시너지를 높이고자 하고 있음

❍ 저층주거지 대상지별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주민이 선택․결정

하고,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중간지원조직, 지역재생회사 등이 

참여하여 주거지 재생을 이루는 방식에 해당함

❍ 특히, 서울시의 재생모델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부/지자체, 

공공기금, 민간자금 등을 유도하고 중간지원조직(각종 사회적 경제지

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과 지역재생회사(건설회사 등)을 연결해

주는 중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도시재생 특례법에 의거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도시재생

사업관리자로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고 있음(가칭, SH공사 저층주

거 지원센터)

그림 10. 도시재생뉴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역할분담 체계도
(자료: 조준배,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연구원 ․ 한국도시설계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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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서울시 저층주거재생모델 (10분 동네)”

❍ 서울시 모델은 시행단위(모듈), 계획단위(단지), 관리단위(지구) 등으로 

구분하되,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동)에 기초하였다는 점에서 저층주거

지 주민을 위해 지속적인 생활편의시설을 공급․관리하고자 하는 측면

이 강조되고 있음 

❍ 또한, 서울시 자체 도시재생사업(10분동네)과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

업을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단독형과 결합형으로 구분하여 사업

유형에 따른 유연하게 대처․반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중

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민이 담보할 수 없는 사업성 또는 

리스크(risk) 관리를 공공기관이 담당해줌으로써 해당 사업별 실행력 

또는 추진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음

그림 11. 계획단위 중심 주민공동시설 및 공공시설 관리운영 방안
(자료: 조준배,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연구원 ․ 한국도시설계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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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공공지원형 사업모델11)

□ 추진배경 

❍ 주민주도-공공지원형 소규모 주택정비의 모델 필요성 인식

❍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추진에 적합한 제도적 환경 구축이 필요

❍ 도시재생을 이해하는 사업실행주체 육성이 병행 필요

□ 기본방향 

❍ 저층주거지에서 주민주도의 사업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맞춤형 공공지원을 강화

❍ 세대가 공존하고, 수요자 맞춤형 저렴주택 및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확보함으로써 사회통합 개발을 유도

❍ 공공참여 방식(사업관리, 공동시행, 지분참여, 리츠)과 필지유형별 개

발모델 모색, 소유형태 등에 대한 다양한 대응모델을 개발

그림 12. 공공지원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예시
(자료: 김지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연구원 ․ 한국도시설계학회, 2017)

11) 서울주택공사 SH도시연구원, 한국도시설계학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도시재생 뉴딜
을 준비하는 정책토론회 자료집(2017.6.7.)』 / 김지은(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연구원)의 발
표자료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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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지원형 사업추진 체계 (예시)

❍ 적용 대상지 : 집단적 접도가 불량한 필지(10개 필지)에 고령층의 집

주인이 대부분이고(80%), 세입자(2세대)도 공존하고 있는 주거지

    → 지원사항 : 사업관리(갈등중재,리스크 관리,품질점검등), 일반분양

분 선 매입을 통한 주민합의체를 위한 사업비 조달, 청년층을 위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역맞춤형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확보 등 

❍ 주민합의체가 자금조달 주체인 경우의 공공지원 

  ❙ 소규모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민합의체가 자금조달을 직접 하는 경

우, 공공기관(SH공사)에서는 토지등 소유자 요청 시 일반분양분 선

매입하고 전체적인 

사업관리를 해주는 

형태임

  ❙ 금융지원 : 

주민합의체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SH공사가 

보증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금융을 

지원하는 방식임

❍ 공공리츠를 통한 자금조달을 할 경우의 공공지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주민합의체가 리츠(REITs)를 통해 제

공하는 토지 및 주택(대물)을 제공받아 공공임대주택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여 주민합의체가 금융권 및 공공기금을 활

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임

그림 13. 자금조달 주체가 주민합의체인 경우 
공공지원 방식 

(자료: 김지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연구원 ․
한국도시설계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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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SH공사의 소규모 주택정비 공공지원 모델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제시한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공공지

원모델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

양한 필지여건을 고려하고 있으며, 공공기금 활용 및 금융지원, 공기

업(SH공사)에 의한 사업관리(분양지원, 보증문제 등)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 하나의 사업모델을 예시하고 있음

그림 14. 자금조달주체가 공공리츠인 경우 공공지원 방식
(자료: 김지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연구원 ․ 한국도시설계학회, 2017)

❍ 세부적으로는 소규모 필지(10필지 내외)를 중심으로 주민합의체가 주

도적으로 주택정비(재건축)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여건을 

예시하여 공공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음 :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사업방식, 자금조달방식(특수목적법인, 공공리츠 등), 금융기관 및 보

증기관과의 관계, 세금감면 규정 등

❍ 다만, 입주민의 주거지 재생역량에 대한 강화보다는 재건축/재개발 차

원의 소규모 주택정비 촉진을 위해 지자체의 공공지원에 의한 사업성 

담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재생보다는 재개발에 방점을 두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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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1.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추진경위

1) 개요 : “새집줄게 헌집다오 (대전광역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 추진배경

❍ 대전시 주거환경부문 정비사업의 

중단 및 장기화로 인한 건축물 노

후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

❍ 기존의 대규모 전면철거 위주 정

비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거정

비의 대안이 요구되었음 

  ❙ 기존의 대규모 전면철거형 주택

재건축 위주의 사업을 20세대 

미만에서 적용 가능한 소규모 주거정비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함

  ❙ 현행 도시정비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명시한 정비사업 외

에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 활성화 추진이 필요함

□ 사업개요

❍ 개념 및 정의 : 소규모․소필지 단위 공공지원형 정비사업

  ❙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주택 또는 밀집지역을 20

세대 미만으로 재건축하고, 원 거주자가 재정착하여 주차장, 텃밭 

등을 공유함으로서 지역공동체를 보전･발전시키는 주거정비 사업

을 의미함

❍ 추진목적 : 소규모 주택재건축 지원 및 지원지역공동체 회복

  ❙ 2016년도부터 대전시 도시정비과에서는 기존의 정비관련 법제도적 

체계 아래서 공공이 지원하지 못하는 20세대 미만의 노후불량주택

그림 15. 2016년도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재건축)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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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재건축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을 지원

하기 위해 소규모 주거정비 사업을 기획하였음

❍ 신청자격

  ❙ 대전광역시 소재 노후･불량주택(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20세대 미만규모의 주택으로 재건축하려는 건축주

  ❙ 건축대상지내에 공유공간(주차장,텃밭,화단등)을 설치하여 이웃과 

함께 공간을 이용하려는 건축주

❍ 대상지역 : 정비구역 해제지역 또는 기타 낙후지역 우선 지원

  ❙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 21개소 980천㎡

  ❙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 26개소 2,479천㎡

  ❙ 기타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노후불량 주택 개량이 필요한 지역

❍ 사업방식 : 지주(地主) 공동개발 방식 

  ❙ 토지소유자와 부동산개발업자(주택건설업자)가 공동으로 토지, 자본, 

기술 및 경영 등을 제공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  

❍ 주택유형별 추진방식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는 방식

  ❙ 공동주택 :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재건축하는 방식

  → 기존 가로 형태 유지,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는 규모로 주택 건설

□ 주요 공공지원 사항

❍ 기술지원 : 건축 전문가 파견 및 방문상담 지원(전문 컨설팅 제공)

  ❙ 사업 코디네이터(건축 전문가)를 파견하여 재건축 절차, 건축계획 

상담, 사업지원신청서 작성 지원

❍ 설계비 지원 : 공유공간을 설계에 반영․시공 시, 건축설계비 지원

  ❙ 지원기준 : 연면적 규모와 공익성(평가점수)을 고려 최대 4,200만원

이내 건축설계비 지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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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우대 추천 : 시 금고 은행에서 건축비를 융자 받는 경우 

❍ 이주지원 : 건축주 및 세입자가 재건축 공사기간 중, 순환형 임대주택

(위치: 동구 성남동) 입주 기회 부여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선정 및 건축

⇒

건축설계비 지급

사업지원신청서 

작성 접수(건축주)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시)

•건축계획에 맞춰 건축 완료(건축주)

당초 계획된 건축물의 공익성 

확인 후, 건축설계비 지급

(시→건축주)

그림 16.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재건축 부문 공공지원 추진절차

12)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본부 도시정비과 내부자료(2016)
  (산식) 건축물 연면적(㎡) × 건축비(120만 원/㎡) × 예산편성기준상 건축부문 보통(도서의 

양 중급) 설계요율 × 공익성 평가 점수 / 100
  (예시1) 연면적 200㎡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 지원액 = 200 × 120만 원 × 0.06484 × 75점/100 = 1,167만 원
  (예시2) 연면적 1,000㎡ 연립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 지원액 = 1,000 × 120만 원 × 0.04832 × 75점/100 = 4,348만 원(4,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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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의 근거법령(자치조례) 

  :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13)

□ 조례 제정목적 및 용어정의

❍ 목적 :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 

❍ 주요 용어정의

  ❙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

역에서 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

민이 주도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20세대 미만의 주택으로 재건

축하는 사업 

    → 2017년도부터는 주택개량 부문의 사업내용을 추가(예정)

  ❙ 노후·불량건축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14) 상

의 노후·불량건축물을 의미함

□ 사업추진 관련 공공지원 사항

❍ 기술지원을 위한 건축사 등 전문가 파견

❍ 공익성이 인정되는 주택재건축 건축물의 설계비 지원

❍ 사업기간 중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 대책

❍ 그 밖에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3) 대전광역시조례 제4593호(제정 및 시행 :2015.12.18.)
14)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
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

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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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도 추진실적과 주요 문제점 요약

□ 추진실적 : 총 7건

❍ 2016년 상반기 4건 신청 / 대상자 없음

❍ 2016년 하반기 3건 신청 / 1건 선정 (건축비 부담으로 포기)

그림 17.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재건축) 전․후 예시 (2필지 개별정비 유형)

그림 18.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재건축) 전․후 예시(5필지 이상 개별정비 유형)

(자료: 대전발전연구원, 2016)

□ 사업 운영상의 주요 문제점․지적사항 요약

① (운영관리 부문) 신청 및 지원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 대부분의 신청자(소유주)는 주택재건축 및 공유공간 설계부문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임

  ❙ 주택재건축 관련 코디네이터 그룹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동네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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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청자(소유주)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함 

    →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함

② (자금지원 부문) 건축설계비 지원의 실효성이 낮은 편임

❍ 주택재건축 연면적 200㎡(약 60.50평) 대비 설계비 지원 금액이 1,000

만원 이내에 불과함 : 통상적으로는 해당 주민들은 설계비와 공사비

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전체 공사비로만 이해하고 있는 실정임 

  ❙ 기존의 설계비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전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조례(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에는 금융지원 사항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는 市금

고인 농협과 하나은행을 통해 일부 대출금리 인하를 검토하는 수준임

  ❙ 조례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지원(관련 기금활용 등), 이주지원,  

사항이 구체화되어야 함

    → 건축설계비 지원, 금융지원, 이주지원 등에 대하여 명확한 지원체

계를 마련하여 20세대 이하의 개인 또는 그룹이 소규모 주택재건

축사업 추진 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능동적인 사업관리체계

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③ (사회적 파급효과 부문) 건물 소유주의 재정착 유도 대안이 중요함

❍ 공공에 의한  임대보증과 기존 소유주 및 세입자를 그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공유공간에 대한 컨설팅보다는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편임

  ❙ 건물소유주는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여 일부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공공에 의한 임대 또는 매입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음

    → 소유주와 공공이 공동으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일부는 공공

임대주택 또는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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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향후 추진방향

1) 소규모 주거정비 패러다임 변화의 수용  

□ 물리적 변화 :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 내 빈집정비의 요구

❍ 도시 내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 내 방치된 공간 및 유휴 공간 증가

❍ 노후･불량 주택, 공가, 폐가 등 물리적 쇠퇴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대전시 전체 주택대비 빈집의 비율은 1995년도(10,220호)에 비해 

2015년도(26,419호)에는 158.7% 증가하였음

그림 19. 대전시 빈집 추이 (1995년~2015년)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 대전시 빈집은 2015년도를 기준으로 15~25년 경과한 주택이 전체의 

34.6%(9,139호)로 15년이상 경과되는 주택이 전체의 약 6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다만, 경과년수가 25년 이하의 빈집은 전체의 약 74%수준으로 상

대적으로 주택개량에 의한 효과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빈집을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35년이상 경과된 주택

이 전체의 약 80.7%, 연립주택은 25년이상 경과된 주택이 전체의 

약 60.3%로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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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5년 5~15년 15~25년 25~35년 35년~

합계
호 26,419 5,688 4,713 9,139 4,760 2,119

(%) (100.0) (21.5) (17.8) (34.6) (18.0) (8.0) 

단독
호 1,712 17 30 44 231 1,382

(%) (100.0) (1.0) (1.8) (2.6) (13.5) (80.7) 

아파트
호 19,638 5,360 3,200 7,390 3,205 483

(%) (100.0) (27.3) (16.3) (37.6) (16.3) (2.5)

연립
호 1,260 173 -　 180 657 103

(%) (100.0) (13.7) (0.0) (14.3) (52.1) (8.2) 

다세대
호 3,440 121 1,300 1,434 545 38

(%) (100.0) (3.5) (37.8) (41.7) (15.8) (1.1) 

기타
호 369 0 36 91 122 113

(%) (100.0) (0.0) (9.8) (24.7) (33.1) (30.6)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표 4. 대전시 주택유형별 빈집 건축연수(2015년)

□ 사회적 변화 :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 내 다양한 사회적 문제 발생

❍ 대전시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비롯한 낙후된 노후․불량 주거지를 둘러

싼 다양한 사회적 문제 유발 가능성(공동체 붕괴, 주민안전 문제, 정

주환경 훼손 등)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함

  ❙ 저층 노후주택 거주민의 고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함

    - 저층 노후주거지에 실제 거주자는 고령화 되어 있거나 취약계층이 

세입자로 사는 경우가 많은 편임. 이로 인해 공동체 차원의 사회

적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음

  ❙ 주민주도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 및 재생역량 강화가 어려운 실정임

    - 저층 노후 주거지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

우가 많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투자의 개념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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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층 주거지를 위한 새로운 주거복지 수요 반영

□ 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공공지원의 필요성 증대

❍ 실제 거주자(세입자 등)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과 주택 리모델링에 대

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정비구역 해제지역 또는 기타 낙후지역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정비사업이 중단된 지역으로 실제 거주민을 위한 주택의 리모델링이 

시급한 편임

  ❙ 대전시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에서 자가 및 전세에 비해 월세(임대)에 대한 비율이 매우 높아지

고 있는 상황에 있음

그림 20. 서울형 저층주거재생모델 개념도 
(자료: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연구원 ․ 한국도시설계학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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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공간 및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 증대

❍ 공동체 차원에서 주민들이 함께 이용 가능한 다양한 공간과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편임

  ❙ 공동체 시설 : 생활텃밭, 공유공간, 휴식공간, 교류공간 등

  ❙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 무인택배함, 빨래방, 놀이방, 자율방범센터, 

노인정, 마을회관, 공부방, 공방, 문화시설, 근린공원 등

❍ 저층 주거지의 거주민들은 공간복지 차원에서 대형 고층 아파트 단지에 

있는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받고 싶어 함

  ❙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사회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주택유형은 아

파트로 젊은 세대일수록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저층 노후 주거지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및 

서비스가 열악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그림 21. 저층주거 재생사업 추진방안 – 동네계획안
(자료: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연구원 ․ 한국도시설계학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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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규모 주거정비 사업유형 확대 : 재건축 위주▶주택개량 추가

최근 국내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를 둘러싼 소규모 주거정비 요구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유형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7년 9월 현재, 대전시에서는 2016년도까지는 노후․불량 재건축 사업에

만 국한하여 지원하였으나 2017년도부터는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고, 소규모주택정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8년 2월부터는 빈

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기획 중에 있다. 

□ 유형1. (재건축) 노후･불량 주택 재건축 지원 사업

❍ 관리처분 방식(가로주택정비), 필지단위 개별정비(자율주택정비), 건축

협정 등의 활성화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공공지원 사업에 해당 

  ❙ 소규모․소단위 정비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

  ❙ 공동체의 재생역량 강화

  ❙ 각종 법제도적 지원 

□ 유형2. (주택개량) 노후･불량 주택의 리모델링 지원 사업 

❍ 공공이 주택개량(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입주/임대차 계약

관리를 통한 주거안정성을 도모하는 공공지원 사업에 해당

  ❙ 기존 주민(소유주/세입자)의 안정적인 정착 및 취약계층 입주지원 : 

매입형 임대주택사업,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과 연계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2009~2015)15) 

□ 유형3. (유휴공간 활용) 빈집정비 활성화 지원 사업

❍ 방치된 폐․공가 체계적 관리(철거,정비,활용)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 노후불량 주택의 장기간 방치 방지, 안전한 생활환경 관리 등

15)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
주택 및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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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개량 관련 선행연구 고찰 및 유사사례 비교

1) 선행연구 고찰

소규모 노후․불량 주택개량에 관한 연구는 첫째, 도시계획 차원에서 주택

개량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결과와 둘째, 주거

복지 차원에서 주택개량에 관한 주요 쟁점과 정책적 지원의 방향성에 관한 

사회학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단독주택 소규모 주택개량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2016)16)

임윤환 외 1인(2016)은 단독주택 소유가구의 주택개량 행태와 결정요인

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택개량의 유형(행태)을 크게 2가지 즉, 첫째는 건

축법에 의한 대수선까지를 협의의 주택개량(개․보수형)으로 정하고, 둘째는 

증․개축과 신축에 이르는 건축까지를 확장한 범위로 광의의 주택개량(증․개
축 이상)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개량의 행태를 결정

짓는 요인을 분석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개․보수 중심 주택개량 : 주택의‘경과년수’또는 주관적 평가에 의한 

‘노후․불량상태’가 대수선17) 이하의 주택개량의 주 결정요인에 해당 

  ❙ 관련 지표 : 경과년수, 노후도 등

(시사점) 

경과년수가 너무 오래되면 대수선이하의 개량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지적

하고 있음18) (토지의 가치 > 주택의 가치)

16) 임윤환, 최막중(2016), 단독주택 소유가구의 주택개량 행태와 결정요인, 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 논문집 『국토계획』 51권 3호 

17)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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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개축 이상의 주택개량 : ‘상대적 노후․불량상태에 다른 외부효과

(근린효과)와 입지잠재력 대비 임대료 수준’의 경제적 요인이 주택

개량이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됨19)

  ❙ 관련 지표 : 입지잠재력, 주변의 임대료 수준 등

(시사점) 

즉, 주변 환경이 상대적으로 노후․불량화 되어 있는 상태라면, 

개별 주택개량을 통한 가치증진에는 한계가 있어 주택개량 활동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공통사항 : 주택개량의 행태와 상관없이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록 주

택개량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됨

(시사점) 

기성주거지 내에서의 주택개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관련 정

책수립과 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시사

□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개량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2011)20)

주거복지의 정책방향은 주로 적정주택 확보, 저소득층을 위한 안정적인 

거주환경 제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공급과 임대료 지원이 주된 관심사

이다. 노후불량주택 문제의 대책으로 고려되어왔던 주택개량은 주된 관심

사가 아닌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인식 

아래 홍인옥(2011)은 국내 주택개량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다음과 같이 요

약하고 있다. 

❍ 저소득층 임차가구를 위한 정책보다는 자가 소유 수급자에게 집중

  ❙ 집수리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의 임차가구인데 반해 

18) Montgomery(1992)는 주택의 노후․불량도는 경과년수보다 주택소유자가 실제 인지하는 
정도 즉, 주관적인 평가가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19) 입지여건에 비해 임대로 수준이 낮으면 임대료 정상화를 위한 주택개량의 유인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20) 홍인옥(2011), 주택개량 정책의 현황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152), p.34-38, 참여연대사회
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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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주 중심의 주택개량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

도 있음

(시사점) 

리모델링 지원이 필요한 주택 중 저소득층 임차가구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임대차 계약을 일정 기간 유지하거나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공

공지원이 될 필요가 있음

❍ 주택개량보다 철거우선의 주거정비(아파트 중심)를 우선적으로 고려

  ❙ 국내 주택개량 정책은 1970년대에 농어촌주택개량 위주로 전개되다

가 1989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기로 도시주택의 개량으로 확대

  ❙ 본격적인 주거정비가 시작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저소득층

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거론되면서 개․보수 위주의 집수리사업

이 증가하기 시작함. 하지만, 대부분의 주거정비가 노후불량주택의 

개량보다는 철거위주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고 있는 실정임

(시사점) 

정비가 중단되었거나 해제된 지역, 기타 낙후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선적으

로 주택개량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주택개량의 수준과 개량사업의 목적이 불분명

  ❙ 주택의 어느 부분을 어느 수준으로 개량할 것인지가 관건임 : 주택

개량 당사자(신청자)의 주관적인 요구에 따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주택개량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 거주에 적절한 주택 기준 설정이 중요 : 지역의 정비여건 및 거주

환경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의 구조, 성능, 환경 등의 부문에

서 주거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시사점) 

주택개량의 기준점을 마련함으로써 거주환경 개선의 효과를 측정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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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사례 비교․분석 : 주택개량 관련 공공지원 사업 간 비교

앞서 지적된 주택개량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2017년 현재, 정부 및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요 

주택개량 및 주택리모델링 관련 공공지원 정책과 세부사업을 살펴보고, 다

음과 같이 추진방식을 비롯하여 기대효과 및 시사점을 위주로 요약․정리하

여 비교해보았다.21)

□ 햇살둥지사업(2012~2016),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부산광역시에서는 2012년도부터 공가 소유자와 상호 협의하여 리모델

링 비용을 지원하고, 지방학생, 저소득 서민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

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① 추진방식  

❍ 사업대상 : 단독공가, 부분공가, 현재 공가인 노후 다세대주택․다가구․
연립주택․아파트 등

❍ 지원사항 

  ❙ 총 공사비의 2/3 범위 내, 최대 18백만원 지원

    - 총공사비 27백만 원 이내, 소요비용 2/3 지원(초과분 건물주 부담)

❍ 지원금액 : 공가를 리모델링 후 3년간 무상임대 시, 사회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건물주 부담액 면제하고 18백만 원 범위 내에서 전액지원 : 

공공이 최대로 지원할 경우, 건물주에게 월 임대료와 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합쳐 3년 간 月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임

❍ 단서조항 : 30년이상 경과 노후 공동주택(빈집)은 건물주 부담액 면제

(단, 반값 임대기간 5년으로 18백만 원 범위 내 전액지원), 투입비용 

대비 효용성이 큰 사업은 별도 협의 후 탄력적 지원 가능

21) 이는 기존의 대전광역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2016)의 추진배경 및 목적과 유사하거나 
사업내용 일부가 유사한 사례들로 한정하여 조사한 결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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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대효과 및 시사점

❍ 공가를 빈집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빈집(공가)을 장기간 방치함으로 

인해 폐가화 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함

❍ 공공지원에 의한 리모델링 주택을 주로 지방학생과 저소득서민 등 취

약계층에게 우선 임대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경감이 가능하나, 

❍ 건물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공가에 반값 

임대료 기간이 지나면, 임대료가 상승하여 취약계층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등 둥지내몰림을 부추길 수 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2016),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

택을 허물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여 1인 주거

형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은퇴세대에게는 생활비를 제공하고, 대학생․독거노인에게는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며 지역중소 설계․건설업체에게는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임

① 추진방식

❍ 사업자 선정 : 입지여건을 우선적으로 평가 후, 집주인을 평가하여 선정

하는 방식임

  ❙ 입지여건 : 대학교 주변 등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 우대

  ❙ 집 주 인 : 고령자와 1주택자 등 우대

❍ 건축사 선정 : LH가 건축사를 추천하거나 집주인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 

중에서 집주인이 직접 선택

❍ 임대관리 위탁계약 : 만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월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 상환액 및 임대위탁수수료를 공제한 확정수익 지급(LH→집주인)

❍ 시공사 선정 : 시공사 공개경쟁입찰 방식 또는 집주인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 중 집주인이 원하는 방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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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약정 체결 : 공사금액 확정 후 지정은행과 융자약정 체결

❍ 임대운영 및 관리 : 입주자(대학 재학생 또는 3개월 내 입․복학 예정

자 및 65세 이상인 독거노인) 모집, 임대료 수납(주변 시세의 50~80%

수준; 저소득층은 50% 적용), 융자금 상환대행 등

② 기대효과 및 시사점

❍ LH공사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에 해

당하며, 기존 주택 리모델링이 아닌 10년이상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역모기지론 형태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에 해당함

❍ 기존 주민(집주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과 대학생 및 고령세대 유입

을 위해서는 매우 유용한 사업에 해당하나

❍ 사업성 위주의 재건축 지원으로 인해 저층 노후 주거지 보다는 대중

교통수단이 잘 갖추어져 있는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곳 위주로 사업

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15),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는 2015년부터 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으

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라는 서울시의 신개념 공공임대

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음

공공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불량 민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

하는 대신, 주택소유주는 개량한 주택을 6년 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임대주택으로 제공

① 추진방식  

❍ 사업대상 

  ❙ 정비구역 등 전면개발 방식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에 적용하되, 

  ❙ 전면개발 방식의 계획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



50 / 대전세종연구원

     ex) 서울시에서 고시한 리모델링지원구역(14구역) 등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보증금 220백만 원 이하 전세주택(단, 가

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경우 85㎡이하까지 가능

하며 전세보증금은 330백만 원 이하까지 가능

  ❙ 보증부월세의 경우에는 기본보증금과 월세의 전환보증금22) 합계액

이 220백만 원(4인 이상의 가구는 330백만 원)이하이며, 월세 50만

원  이하인 주택

❍ 지원금액 

  ❙ 리모델링 비용 지원금 전세금 총액에 따라 차등지원(지원상환액: 최대 

1,000만원)

❍ 지원조건(의무사항) 

  ❙ 지원에 따른 주택공급자 의무사항 리모델링 공사 이후 서울주택도

시공사가 지정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체결

  ❙ 입주대상자가 입주한 날로부터 6년간 전세보증금 계약체결(2년, 3회

이며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연 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만큼 인상).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하층(건축물관리대장상의 지

층)은 리모델링 지원에서 제외됨

  ❙ 리모델링 공사 시공사는 주택공급자가 선정한 업체 또는 서울주택

도시공사 연간단가계약업체로 선정

❍ 리모델링 공사범위(공종)

  ❙ 총 14공종(단순 도배 및 장판교체, 싱크대 및 신발장 등 가구공사 

지원제외) : 방수, 지붕, 단열, 창호, 목공사, 조적․미장, 타일, 난방, 

보일러, 상․하수, 전기, 도배․장판, 가구공사, 위생기구 

22) 전세전환보증금= 월세금액*12/전월세 전환율(한국은행 기준금리+3.5%)(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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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대효과 및 시사점

❍ SH공사는 기존의 서울시에서 고시한 리모델링지원구역(14개 구역)과 

연계하여 주택개량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체계적인 면적(面的)관리를 

통해 마을경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공이 단순한 비용지원이 아닌 임대계약 및 공사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주택 리모델링(재건축)을 지원함에 있어 SH공사가 지정한 세입

자와 임대차 계약이 조건이고, 시공사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증하

는 업체로 선정함으로써 기존 주민(집주인)의 재정착은 물론 임대주

택 공급을 통해 새로운 주민을 유입시키는 사회적 효과도 기대되고 

있음

표 5. 주택개량 관련 사업유형별 공공지원 사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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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규모 주택개량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방향

대전시에서는 2016년도부터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관련 자치조례에 근

거하여 재건축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바, 2017년도부터는 빈집정비의 

필요성과 소규모 주택개량(리모델링)을 위한 공공지원을 확대하여 소규모 

주거정비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중에서 노후․불
량 주택개량을 위한 공공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방안에 대하여 구체화하고

자 한다. 소규모 주택개량은 기존의 재건축 위주의 소규모 주거정비와는 

달리 기존 주택의 재활용에 초점을 두어 개․보수, 증축 등 리모델링 공사를 

공공기관이 지원해야 하는 만큼 재건축 유형과는 다른 접근방법과 추진방

향이 요구되고 있다.

1) 사업개요 :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주택개량 부문)

기존에 노후․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재건축 중심의 주거정비 사업을 확

대하여 재건축 부문과 주택개량 부문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한

다. 이에 대전시의 주택개량 공공 지원사업은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 및 유

사사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주택개량은 건축물 및 외부공간 리모델링을 

의미하고, 공공지원 방식은 부산광역시에서 2012년도부터 추진해왔던 ‘햇

살둥지사업’의 지원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기본개념 및 용어정의

❍ 사업의 정의 

  ❙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불량 민간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전문 컨설

팅, 공사비용(일부) 등을 대전시가 지원하고, 주택소유주는 리모델

링한 주택을 3년 간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마을 

공동체를 위한 공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함 

❍ 공공지원 사항 관련 용어정의 : 주택개량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 주택개량의 정의 : 주택의 개․보수, 대수선, 일부 증축 등과 건축물

의 노후화를 억제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의미함 (재건축 또는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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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건축물 및 외부공간 리모델링 모두를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 

    → 단순한 주택 자체의 건물성능 개선보다는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

의 공유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 지원내용 : 해당 세대별 주택의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비용 지원

❍ 공공지원 조건 : 공사비용 지원에 따른 공공성 확보 방식 

  ❙ 임대료 제한 : 주택(건축물)의 내․외부 리모델링 시행 후,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일정 기간 동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적용

    → 실질적인 주택개량 지원의 수혜자인 저소득층 임차가구를 위한 

정책적 조치에 해당함

  ❙ 공유공간 제공 : 대지 내 외부공간을 리모델링 시행 후, 일정 기간 

동안 마을 공동체 주민을 위한 공유공간 제공

□ 공공지원 대상 및 의무사항

❍ 대상주택 : 대전시 정비구역 해제지역 또는 낙후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을 우선 지원하되, 외부공간, 빈집 등의 리모델링도 포함가능 

  ❙ 대상주택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을 우선으로 지원하되, 

주택별 개량여건과 파급효과 정도에 따라 20년 이하도 지원가능 

     - 단독주택 : 전용면적 150㎡이하

      ※ 2세대 이상 거주 시에도 소유주가 1인일 경우 1세대로 간주

     - 연립형 다세대주택 : 1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단, 기본 

보증금과 월세의 전환보증금 합계액이 100백만 원이하)

  ❙ 빈집 리모델링 : 주택 소유주의 의지에 따라 단독공가, 부분공가, 

현재 공가인 노후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의 리모델링도 가능

  ❙ 외부공간의 리모델링 : 대지 내 건축물을 제외한 마당, 정원 등의 

공간을 의미함. 단, 세대별로 건축물과 외부공간을 동시에 리모델

링을 진행하지 않음

 ❍ 지원금액 : 주택유형 및 공사규모에 따라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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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 공사비용 지원금 : 1세대 당 최대 1,000만원 이내

❍ 주택소유주의 의무사항

  ❙ 임대료 제한/할인 적용 : 대전시 주택의 1세대 당 계약면적 44㎡기

준으로 월세 보증금(600만원) 및 임대료(22만원)의 중위 값 기준으

로 임대료 제한 및 할인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운영기간 내 금

액은 동결하되, 입지여건에 따라 차등적용)

    → 기존 세입자의 경우, 계약은 유효하되 공사기간 내 이주대책은 

마련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주대책 공공지원)

  ❙ 공유공간 설계 : 토지(주택)소유주가 대지 내 외부공간을 주차장, 

텃밭, 공개공지 등을 마을 주민들과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성

하여 제공하면,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지원 

 

2) 주택개량의 내용과 범위 

□ 주택개량 범의 : 건축물 리모델링 + 외부공간 리모델링23) 

❍ 건축물 리모델링 : 단독주택 및 연립형 다세대주택의 건물성능 및 에

너지성능 개선 → 주택의 개․보수, 개량, 일부 증축 등이 여기에 해당

  ❙ 외부 리모델링 : 방수공사, 지붕공사, 창호공사, 목공사, 조적/미장 공사 등

  ❙ 내부 리모델링 : 타일공사(화장실,발코니등), 냉․난방공사(바닥난방,

누수,보일러 교체시공등) 등

  ❙ 일부 증축 : 허용 용적률 범위 내에서의 증․개축 공사

❍ 외부공간 리모델링 공사 : 노후불량 주택의 외부공간의 개선24)

  ❙ 가로경관 개선 : 인접 주택과의 경계부 및 가로와의 연접부(담장, 

벽체 등)의 가로경관 향상을 목적으로 외부 공간 개량 

23) 건축법 제2조;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
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2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폐공가 및 빈집 철거비에 대한 공공지원, 정비구역 내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등과는 별개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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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공간 개선 : 개별 주차공간 확보, 공동(이용) 주차장의 실효성 

확보 등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

  ❙ 마당․정원 개선 : 주택 외부공간에 조성된 마당, 정원 등을 개선하

여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

  ❙ 공유공간 조성 : 주차장, 텃밭, 공개공지 등을 마을공동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의미

그림 22.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의 주택개량 사례

□ 주택개량 공종과 기준점 

주택개량 공사는 건축법 제2조에 근거하여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개

량을 위한 주요 공종은 다음과 같이 건축물의 주요 부위별(구조부)과 에너

지성능별 공사들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건축물 부위(주요구조부)별 공사범위

❍ 지붕 부문(기둥․보 포함) : 지붕공사, 방수공사, 목공사 등 

❍ 창호․벽체 부문(기둥․보 포함) : 단열공사, 방수공사, 목공사 등

❍ 바닥 부문 : 타일공사, 냉난방 공사, 방수공사, 수리, 보강 등

주택개량의 기준점 : 공종별 객관화된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주택개량의 

개선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

• 단열공사 : 창호(유리두께), 단열재 두께(가등급), 열관류율 기준 등

• 냉난방공사 : 보일러 효율등급, 배관 개선작업 등

• 방수공사, 목공사, 수리·보강 등: 일정한 기준점 제시가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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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건축물 부위별 주택개량 공종 

  ❙ 건축물 부위별로 주택개량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점은 단열

공사, 냉난방공사 등의 경우, 창호의 유리두께, 단열재 두께, 열관

류율 기준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일부 공종에 대해서는 기준점 

제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주택개량의 경우,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각종 신고 또는 허가

가 등에 사항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점 제

시가 더욱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주요 리모델링 공사범위를 건축물 부위별로 구분하고, 해당 

분야별 전문가 집단에 의한 주택개량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항목을 설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② 건물 에너지성능 향상(개선) 관련 공사범위 

주택개량의 기준점으로 녹색건축 활성화 측면에서 건물 에너지성능 강화

와 관련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나 관계 정부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

부, 국토교통부 등)별로 다양한 공공지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 중복지

원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주택개량 지원의 주안점을 노후․불량 주택의 건물 에너지성능 강화

에 초점을 두었을 경우, 현행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및 에너지소비증명제 

등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공사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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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에너지성능 평가항목(5개) 구분 :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 평가항목별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 또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평

가할 수 있음

     -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양

     - 에너지사용량 : 실제 거주자가 사용한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을 

활용하여 사용한 에너지 양

그림 24. 건축물 유형별 에너지성능 강화 측면의 공사구분
(자료: 대전광역시 녹색건축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2015)

❍ 건축물 환경성능 및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한 설계기준 :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에 기초하여 2013년도부터 

본격화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음

  ❙ 친환경주택 성능평가기준(2009~)

  ❙ 그린홈 건설기술요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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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명 주택건설 인증기준(2014~)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2010~)

  ❙ 건축물 패시브 디자인가이드라인(2012~)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2013~)

  ❙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2013~)

    → 다만, 현행 법․제도가 대부분 적어도 100세대 이상의 신축 건물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노후․불량 주택개량 지원을 위한 기준점으로 제시하기에는 기준

이 너무 높아 적용이 어려운 상황임.

    → 일부 설계기준에 대해서는 주택개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권장

기준으로 제시할 수도 있음

그림 25. 대전시 녹색건축지원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업무
(자료: 대전광역시 녹색건축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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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개량 공공지원에 따른 공공성 확보방안

선행연구 및 유사사례를 통해 주택개량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용 지원

금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주택소유주에게 제공된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에 따른 일정기간 동

안 임차인(세입자)을 위한 전․월세 임대료 제한 및 할인 

둘째, 주택소유주에 의해 조성․설치된 공유공간을 마을공동체(커뮤니티)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는 것

□ 임대료 제한․할인 : (임대) 운영기간 + 임대료

앞서 살펴본 유사 사례(부산시 햇살둥지사업, SH공사 장기안심주택 등)의 

경우, 공공이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주택소유주가 개량한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전세보증금 인상을 제한하거나 월 임대료를 무상

임대 또는 일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SH공사의 경우, 임대계약 및 공사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리스크(risk)를 최소화해주는 지원체계도 갖추고 있다. 이는 임대료 지원

대상의 경우, 주로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자(세입자)로 선정하거나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장치를 의미한다. 

  이처럼 임대료 제한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공사에 투입된 비용(금액)과 

입지여건에 따른 임대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① 운영기간 (임대료 제한/할인) 

❍ 주택개량을 위해 투입된 리모델링 공사비의 공공지원에 대한 혜택은 

임대료 제한 및 할인을 통해 반드시 기존 거주자(주택소유주, 세입자 

모두 해당)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임

  ❙ 즉, 기존 입주민인 노후․불량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지속적/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임.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보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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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키기 위한 주거정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임대료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공공의 입장에서 투입하는 공사비 지원

금액과 주택소유주(신청자)가 분담금액을 면밀히 고려하여 기본적으

로 경제적 사업성과 함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함 

② 적정 임대료 산정

❍ 주택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에 따른 적정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임대

료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주거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임차

가구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임대차 계약을 일정 기간 유지하거나 저렴

한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공공지원이 될 필요가 있음

❍ 임대료 산정 과정에서는 입지여건에 따른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

문에 적정한 값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신력 있는 2개 이상의 부동산 감정평가기관에 의해 산정된 

사업별 적용시점에서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공유공간 조성․설치 

❍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재건축 부문에서 제시된 것과 유사하

게 노후불량 주택의 외부공간을 개량함으로써 대상지 주변 마을공동

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일정기간 동안 제

공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

  ❙ 이는 공공(지자체)이 주택개량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공유공

간 조성․설치를 위해 지원하고, 

  ❙ 지자체와 주택소유주 간 협약에 기초하여 해당 공간을 일정기간 동

안 마을주민과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택개량을 통한 공유공간의 조성 관련 공공지원에 대한 혜택은 해당 

공동체의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임

  ❙ 공유공간 이용에 관한 협약서의 실효성 확보가 가장 중요함 



4장
공공성 확보를 위한 

주택개량 시뮬레이션 분석   

1. 분석의 개요
2. 시뮬레이션 분석의 기본원칙 
3. 시뮬레이션 분석 (시나리오별)
4. 분석결과 종합 및 주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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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공공성 확보를 위한 주택개량 시뮬레이션 분석

본 장에서는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7년도부터 

추진되는 주택개량 부문과 관련하여 주택리모델링 공사비용의 공공지원에 

따른 적정 임대료 제한/할인의 운영기간과 적용수준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

한 『시나리오 설정에 기초한 주택개량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다.

1. 분석의 개요

1) 기본전제

주택개량(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분석의 목적은 노후․불량 주택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에 따른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 사업성을 사전에 검토해 봄으로

써 향후 대전시 주택개량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

이다. 이를 위한 분석의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 주택리모델링 후 적정 임대료 기준

❍ 서울연구원(2012)에서 진행한 유사 연구25)에서 제시한 중위수 임대료

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였음

  ❙ 서울연구원에서 제시한 임대료 산정방식은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서울시 주

택 형태와 규모별로 주택가격과 임대료 정보(기준:면적,건축연도)

에 기초한 중위수 임대료 기준(표)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방법26)이

라는 점은 감안해야 함

  ❙ 이를 대전시의 노후불량 주택개량에 관한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대전시 단독·다가구·연립형 다세대주택의 임대료 중위수 값을 

25) 장영희 외 3인(2012), 준공공 임대주택의 공정임대료제도 도입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26) 장영희 외 3인(2012)의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에 거주하는 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P)은 1,2분위를 제외하고 OECD기준인 
20%이하로 나타나 중위수를 준공공임대주택의 공정임대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
으로 언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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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공공이 지원하는 주택개량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대한 임

대료 회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용 산출

❍ 대전시가 지원하고자 하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세대 당 최대 1,000

만원임을 감안하면, 관련 선행연구(서울연구원, 2012)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매우 제한적인 수선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주택소유주 입장에서의 주택 리모델링에 의한 임대수익에 대한 사

업성은 비교적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본 연구에서는 주택소유주 입장에서 공사비용을 지원받는 대

신 임대료 인상제한 조건을 받아들였을 경우, 실질적인 예상 수익

과 추가적인 리모델링 투자여건 등을 분석하여 정리 

❍ 표준화된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대한 산출은 해당 주택별로 매우 

다양하고 상이한 여건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 

  ❙ 리모델링 공사비 단가기준을 상급공사(최대공사비)와 하급공사(최소

공사비)로 구분하여 비교함으로써27) 주택 소유주가 리모델링 공사

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예시해야 함

2) 분석개요

위와 같은 기본전제 아래 주택 리모델링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일반적

인 분석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적용 대상 : 20년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주택(단독/다세대/연립)

❍ 대전시 주택리모델링 적용대상 : 약 88,167호

  ❙ 대전시 전체 주택(475,193호; 2016년 기준) 중에서 아파트와 비거주

용 건물 내 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81,384호), 연립주택(10,156호), 

27) 리모델링 공사비 산출비용은 ㈜두꺼비하우징에서 2011년도에 노후불량주택 시범가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했던 결과를 참고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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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34,413호)이 해당하나, 그 중에서도 ‘2017 대전시 소규

모 주거정비사업 (주택개량 부문)’에 의해 우선 지원 가능한 주택

은 준공년도 20년이상인 약 88,167호에 해당(기준년도:2015년)

주택유형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준공년도

연면적
전체

5년이상

20년미만

20년 

이상
전체

5년이상

20년미만

20년 

이상
전체

5년이상

20년미만

20년 

이상

20㎡ 이하 561 61 493 429 159 14 1,118 915 46

20㎡~40㎡ 3,784 298 3,436 602 242 194 4,258 2,496 1,655

40㎡~60㎡ 8,155 553 7,467 4,155 192 3,526 20,243 2,145 17,419

60㎡~85㎡ 15,623 1,073 14,304 4,128 1,023 2,432 8,518 4,242 3,658

85㎡~100㎡ 9,311 1,035 8,027 151 118 31 149 92 53

100㎡~130㎡ 10,589 894 9,558 148 58 81 74 46 28

130㎡~165㎡ 9,502 922 8,373 308 228 77 34 18 10

165㎡~230㎡ 6,567 2,192 3,850 234 161 62 19 0 16

230㎡초과 17,292 10,236 3,347 X 0 0 X 0 0

계 81,384 17,264 58,855 10,156 2,184 6,423 34,413 9,957 22,889

표 6. 대전시 주택종류별 노후도 및 연면적 현황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2016)

그림 26. 대전시 연면적별 주택현황 (기준: 2015년)
(자료: 대전광역시, 2016 대전의 사회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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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 후 민간임대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연면적 60㎡이하인 주

택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약 34,250호가 실질적인 리모

델링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단, 단독주택 리모델링은 공사 후 전체 또는 부분 임대를 하지 않

고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 연면적 60㎡보다 더 큰 규모가 많

을 것으로 예상됨

□ 세대별 기준 연면적 : 44㎡/ 세대 

❍ 주택 리모델링 공사의 기준 연면적은 연립형 다세대주택28) 기준으로 

세대 당 44㎡으로 설정하였음(단독주택 기준은 별도로 설정)

  ❙ 설정근거 :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

업(2009~2015)』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의 다가구주택, 다중주

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매입하여 재건축 및 리모델링 공사 

후 공공임대를 진행하고 있음. 이는 대전시의 기존 다가구주택 및 

미분양 아파트를 주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본 

사업의 평균 계약면적을 적용하면, 현재 주택 리모델링이 필요한 

대상주택과 규모가 거의 일치할 것으로 판단됨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의해 지난 6년(2009~2015년) 동안 추진

된 세대(총 687세대) 당 평균 계약면적이 약 43.60㎡임

  ❙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연립형 다세대주택

기준 리모델링 공사비 단가 및 임대료 산정의 기준 면적을 44㎡(반

올림한 값)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공사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내부공간 리모

델링에 한하여 연립형 다세대주택의 연면적 기준을 활용하여 공사비

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단, 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가 그룹에 의한 현장평가를 통해 리모델링 

28) 본 연구에서의 연립형 다세대주택이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아파트 제외), 다중주택,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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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에 대한 조정 작업이 반드시 요구됨

□ 기준 연면적 당 공사비 단가 : 175,000원/㎡~437,000원/㎡

❍ 노후불량 주택개량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는 도배공사, 창호개선, 조

명기기 교체, 주방기기 교체 등 단순한 공정에 의해 진행되는 하급수

준의 공사에서부터 주요 건축물 부위별 단열공사, 방수공사, 목공사, 

타일공사, 철거공사, 가설공사 등 전면보수 또는 에너지 성능개선이 

진행되는 상급수준의 공사에 이름

❍ 공사비 단가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기초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

격 작성기준, 시중노임단가(2016년 기준), 유사 리모델링 공사비 내역

(대전시 중구, 동구 지역 내 노후불량 주택 리모델링 사례) 등을 종합

적으로 참고하되,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건축분야 코디네이터 그룹인 

‘동네건축가’에 속해있는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단가를 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하급(수준)공사 : 175,000원/㎡ (기준 연면적 44㎡ = 7,700,000원)

  ❙ 상급(수준)공사 : 437,500원/㎡ (기준 연면적 44㎡ = 19,250,000원)

    ※중급(수준)공사 : 300,000원/㎡ (기준 연면적 44㎡ = 13,200,000

원)29)

❍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연립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공통적으

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한 할인율을 계상하지 않았음. 또한, 세대별로 

투입되는 공사의 종류가 같고 리모델링 공사내역도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산출된 것임

  → 단, 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가 그룹에 의한 현장평가를 통해 리모델링 

공종과 세대별 공사내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작업이 반드시 요

구됨

29) 본 시뮬레이션 분석은 기본적으로 공사수준을 하급과 상급으로 구분하나 리모델링 공
사비에 대한 공공지원의 효과를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공사비 중급수준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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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공사비 : 전체 공사비의 50%를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조건

❍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 지원사업의 주택개량 부문은 세대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금액이 전체 리모델링 공

사비용을 의미한다고 볼 순 없음

  ❙ 물론,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는 공공의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리모

델링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임대료 인상제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공

사비용을 최소화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고자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앞서 언급한 공공 지원금액은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위해서 매우 제한적인 수선만 가능할 것으로 가정하였음

  ❙ 전체 주택 리모델링을 위해서 공공과 주택소유주가 일정하게 분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공공 50%, 주택소유주 50%) 전체 리모델링 공

사비용을 책정하였음 

    - 하급 공사비(50%) 지원 금액 : 1세대(44㎡) 당 3,850,000원

    - 상급 공사비(50%) 지원 금액 : 1세대(44㎡) 당 9,625,000원

     ※중급 공사비(50%) 지원 금액 : 1세대(44㎡) 당 6,600,000원

□ 임대료 기준 : 중위월세 220,000원 (운영기간 내 인상제한)

❍ 임대료 적용기준은 한국감정원(2016)에서 책정한 대전시 연립형 다세

대주택의 월 임대료 중위 값을 활용하도록 함

  ❙ 중위월세 : 220,000원(평균월세: 247,000원)

  ❙ 중위월세보증금 : 6,000,000원(평균월세보증금: 9,115,000원)

❍ 중위월세 및 중위월세보증금은 입지여건 및 주택유형․규모 등을 고려

하지 않고, 대전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이라는 점을 감

안해야 함

  ❙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리모델링 전․후의 월세 및 보증금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해야 함

  ❙ 공공지원에 의한 리모델링 공사 실시 후에도 위에서 책정된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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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월세 및 보증금을 적용함으로써 임대료 수입과 공사비 지출을 

비교하여 순 운영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을 찾아낼 수 있음

  ❙ 단, 대전시 연립형 다세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전국 또는 6대 광역

시 대비 매우 낮은 수준에 속하여 민간이 리모델링 공사비를 회수

하는 데에는 타 도시에 비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경우, 해당 주택소유주는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공공지

원 금액 외에 추가적인 투자에 다소 소극적일 우려가 있음 

구분 중위월세 중위월세보증금 평균월세 평균월세보증금

대전광역시 220 6,000 247 9,115

비교

(평균값)

전국 359 20,020 385 24,813

서울 459 36,523 494 42,013

수도권 392 24,007 422 29,479

지방권 280 10,456 296 13,620

6대광역시 290 10,544 308 13,359

5대광역시 283 12,411 299 15,592

9개도 324 13,133 349 18,576

8개도 278 8,586 294 11,751

표 7. 대전시 연립형 다세대주택의 월 임대료 현황 (기준:2016.12)
(자료: 한국감정원, 2016;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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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뮬레이션 분석의 기본원칙 

공공에 의한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에 따른 적정 임대료 산정과 주

택 소유주(신청자)의 사업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은 단독주택을 제

외한 연립형 다세대주택(10세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는 공공이 지원하

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대하여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기간과 적정한 임

대료를 산정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이를 위한 분석의 기본원칙과 기본조

건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원칙

□ 주택소유주가 추구하는 원칙

❍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과 최소한의 리모델링 공사비 지출을 위한 조건

을 내세울 것을 전제로 함

  ❙ 공공의 지원 금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택을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함으로써 임대료 운영수익의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함

□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원칙

❍ 주택소유주에게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동안 민간

주택 임대료를 제한함으로써 기존 주민(세입자)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여 거주의 안정성을 확

보하기 위함

  ❙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기존 주민의 지속적인 정착을 통

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공사비 지원 원칙

❍ 1세대(기준연면적 44㎡) 당 리모델링 공사비용 지원 금액은 전체 금

액의 50%를 원칙으로 함

  ❙ 1세대 당 최대 지원 금액인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공사비(50%)

를 산정하여 비교 (최소3,850,000원 ~최대9,6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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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임대료 산정 원칙

❍ 리모델링 공사비 회수를 위한 월 임대료는 해당 주택별 다양한 입지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연립형 다세대주택을 기준으로 세대당 일괄적

인 중위월세 및 보증금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기본조건

□ 대상 주택유형 및 규모

❍ 대전시 정비구역해제지역 및 기타 낙후지역에서 입지하고 있는 20년 

이상 노후․불량 연립형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2016년 12월말을 기준

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조건 아래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함

❍ 주택유형은 기본적으로 연립형 다세대주택 10세대와 4세대에 적합하

도록 분석기준이 설정되었음

❍ 다만, 연립형 다세대주택 4세대는 단독주택 유형에서도 임대하는 세

대수(세입자)와 리모델링 공사비용 상한액을 고려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기준년월: 2016년12월• 기준세대(수) : 10세대 / 4세대

• 기준연면적 : 440㎡ / 176㎡ (1세대 당 임대면적 44㎡)

• 시작년도 : 2017년

• 운영기간 : 2년, 3년(단기) / 6년(중기)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용적률 150~250%)

• 임대방식 : 민간임대(보증금+월세, 전세)

• 임 대 료 : 대전시 월세 중위수 데이터(기준:2016년12월, 한국감정원)

• 물가상승률 : 1.80%

• 예금금리 : 1.20% (국민은행 자유적금 수신금리); 수입이자율

• 대출금리 : 4.69% (국민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금리); 지급이자율

• 리모델링 공사비 기준단가 

 - 하급수준의 공사비 기준 : 175,000원/㎡(최저수준)

 - 상급수준의 공사비 기준 : 437,500원/㎡



72 / 대전세종연구원

□ 주택 리모델링 수입/지출 구조

① 수입

❍ 월세수입 : 운영기간(임대기간) 내 중위월세 적용

  ❙ 매달 세입자의 확보비율(임대비율)을 100%로 가정

❍ 보증금 이자 : 운영기간 내 금리(연 1.2%) 동결 적용

  ❙ 주택소유주의 이자수입을 의미함

❍ 공사비 지원금 : 전체 리모델링 공사비용의 50% (공공지원)

  ❙ 대전시 소규모 정비사업에 의한 리모델링 지원비용 최대 1,000만원

② 지출

❍ 공사비 부담금 : 전체 리모델링 공사비용의 50% (주택소유주 부담; 대

출상환 조건)

  ❙ 주택소유주가 상급수준의 최대공사비로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을 경

우, 전체 공사비의 50%가 약 1,000만원에 가깝도록 설계하였음

  ❙ 이는 대전시 공공지원 금액이 최대 1,000만원이라는 제약조건이 설

정되었기 때문에 현실성을 반영하여 시뮬레이션을 설계한 것임

❍ 대출이자 : 주택소유주가 부담하는 공사비 분담금의 대출이자

  ❙ 조건 : 원리금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함(단, 운영기간 내 주택소유주

에 의한 대출상환이 없다고 가정)

❍ 운영비 : 유지보수비(월 15만원/세대), 재산세 및 부동산중개료(미적용)

  ❙ 유지보수비 : 리모델링 공사 후 3년까지는 건축물의 유지보수비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리모델링 공사 준공 후 4년째부터 

주택 소유주가 부담하는 유지보수비용이 세대별로 월 15만원씩 발

생하는 것으로 계산함

       ※ 본 시뮬레이션은 주택소유주의 입장에서 분석되어 세입자가 

부담하는 주택관리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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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 대전시의 공시가격 4억 원의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재

산세는 연 840,000원(2016년12월 기준)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

고, 주택규모(세대수)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적으로 계산함

  ❙ 부동산중계료 : 임대세대(세입자)가 지속적으로 거주한다고 가정하

여 1세대 당 부동산중계료는 약 107,000원/(전용면적 44㎡)으로 책

정할 수 있으나 본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실제로 적용하지 않았

음

구 분 내 용 비 고

수

입

월세수입
• 운영기간 내 중위월세 일괄적용

 -보증금 600만원 + 월세 22만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고정수입으로 설정

보증금

이자수입
• 운영기간 내 금리동결(1.2%/년) 예금금리 일괄적용

공사비

지원금

(대전시)

• 전체 리모델링 공사비용의 50%지원을 

원칙으로 함(공공지원 부문)

최소공사비+ 

건물에너지성능개선비용

지

출

공사비

부담금

(주택소유주)

• 전체 리모델링 공사비용의 50%

 (주택소유주에 의한 대출상환 부문)

-공공 지원금을 총 공사비에서 제외한 

금액을 부동산담보 대출에 의해 상환

하는 조건

전체 공사비의 50%를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충당(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대출이자
• 주택소유주의 공사비 부담금(전체 공사

비의 50%)에 대한 대출이자

국민은행의 일반적인 

부동산담보 대출금리 

적용(원리금 균등상환)

운영비

•건물 유지보수비용 

-리모델링 이후 만 3년 이후 세대별 월 

15만원씩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재산세 

-기준연면적(규모)에 기초하여 산정

물가상승률 1.8% 반영

표 8. 주택 리모델링 시뮬레이션의 수입/지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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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분석 (시나리오별)

1) 분석결과 해석을 위한 주요 용어정리

(1)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의 활용목적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과정은 앞서 설정된 분석기준(기본조건)을 중심으

로 주택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수입․지출 구조에 기초한 순 운영이익을 산

출하고, 연 5.5% 할인율을 적용한 순 현재가치30)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것

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 첫째, 주택소유주 입장에서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공공지원의 효과

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 

❍ 둘째,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기간별 세대수와 공사수준에 따

른 운영수익을 순 현재가치로 산출함으로써 리모데링 공사비 

지원에 따른 적정 임대료 제한기간을 산정하기 위함

❍ 셋째, 주택소유주의 운영이익을 고려한 공공지원금 회수방안에 대하

여 객관화하기 위함  

(2) 분석기준 및 변수의 정의

다세대 연립형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은 우

선, 운영기간(임대제한)에 따른 3가

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각 시나리

오별로 세대수(10세대, 4세대)와 공

사수준(하급, 상급)에 따른 수입․지
출 구조를 분석하여 공사비 지원에 

따른 사업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30) '순현가' 또는 NPV라고도 함. 어떤 사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 중의 하나. 최초 투자 
시기부터 사업이 끝나는 시기까지의 연도별 순편익(純便益)의 흐름을 각각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

그림 27. 시뮬레이션 분석기준



대전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주택개량 부문) / 75

□ 시나리오별 구분 기준 : 운영기간 (2년 / 3년 / 6년)

① 시나리오 1. 단기 (2년) : 월세 보증기간 2년 이내 인 세입자 대상

② 시나리오 2. 단기 (3년) : 월세 보증기간 3년 이내 인 세입자 대상

③ 시나리오 3. 중기 (6년) : 월세 보증기간 2~3년 이내 인 세입자가 이주 등

의 사유로 인해 변동(2~3회)이 되는 경우

□ 독립변수 : 세대수, 공사수준

① 세대수 : 10세대 or 4세대

❍ 10세대(임대면적: 440㎡) : 일반적인 연립형 다세대주택의 전체 임대 규모

  ❙ 임대료 기준 : 보증금 6,000만원, 연 임대수입 26,400,000원(月22만원)

❍ 4세대(임대면적: 176㎡) : 일반적인 연립형 다세대주택의 일부 임대 

또는 단독주택에 적용한 가능한 규모

  ❙ 임대료 기준 : 보증금 2,400만원, 연 임대수입 10,560,000원(月22만원) 

② 공사수준별 지원기준 : 하급공사 or 상급공사

❍ 하급수준 : 단순 리모델링 수준으로 일부 주택보강 및 수리가 가능  

  ❙ 공사비 지원기준 : 1세대 당 3,850,000원 (총 공사비: 7,700,000원)

❍ 상급수준 : 전체적인 리모델링 또는 근본적인 주택보강 및 수리, 건축

물 자체의 에너지성능 강화 등 

  ❙ 공사비 지원기준 : 1세대 당 9,625,000원 (총 공사비: 19,250,000원)

 ※ 중급수준(필요시 사용) : 하급과 상급의 중간 수준의 리모델링

  ❙ 공사비 지원기준 : 1세대 당 6,600,000원 (총 공사비: 13,200,000원)

□ 임대료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 설정

❍ 실험군 : 세대 당 중위임대료(월 22만원) 적용에 따른 수익금 추정

❍ 대조군 : 세대 당 반값임대료(월 11만원) 적용에 따른 수익금 추정

  ❙ 비교목적 : 운영기간별 시나리오에 따른 주택소유주 입장에서의 수

익금을 추정하여 적정 임대료 수준을 검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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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기간 시나리오별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시나리오①. 운영기간 2년

□ 10세대 (2년)

① 공사수준(하급) - 공사비(50%)지원 3,850,000원/세대 (총 38,500,000원)

❍ 운영이익 : 총 105,982,662원 (순현재가치 환산값/2년)

  ❙ 주택소유주 분담금(50%) 제외 운영수익 : 67,482,662원/2년

  ❙ 임대료 수입(종전대로 운영 시31)) : 52,800,000원/2년

     → 공공지원 효과 : (+) 14,682,662원 (67,482,662-52,800,000)

      : 임대사업을 종전대로 운영하는 것보다 공공지원금(38,500,000원)에 의한 임

대수익이 더 높은 편임(소유주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음) 

❍ 임대수익(순현재가치 환산값) : 월세보증금(60,000,000원)을 제외하면, 

주택소유주의 순임대수익은 약 4,598만원에 해당 (재산세 불포함)

  ❙ (실험군) 중위임대료(월22만원) 적용 시, 수익금 : 年 2,299만원

  ❙ (대조군) 반값임대료(월11만원) 적용 시, 수익금 : 年 1,072만원

표 9. 연립형 주택 10세대(440㎡) 하급공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2년)
- 월임대료 : (위) 22만원, (아래) 11만원 적용 -

31) 세대 당 보증금 600만원과 월세 22만원을 일괄적용 시; 주택소유주의 주택담보 대출이자, 
할인율, 재산세 등 제반비용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임대율 100%로 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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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수준(상급) - 공사비(50%)지원 9,625,000원/세대 (총 96,250,000원)

❍ 운영이익 : 총 100,785,154원 (순현재가치 환산값/2년)

  ❙ 주택소유주 분담금(50%) 제외 운영수익 : 4,535,154원/2년

  ❙ 임대료 수입(종전대로 운영 시) : 52,800,000원/2년

     → 공공지원 효과 : (-) 48,264,846원 (4,535,154-52,800,000)

      : 주택소유주가 분담 공사비(96,250,000원)의 절반 정도만 자부담해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임

❍ 임대수익(순현재가치 환산값) : 월세보증금(60,000,000원)을 제외하면, 

주택소유주의 순임대수익은 약 4,079만원에 해당 (재산세 불포함)

  ❙ (실험군) 중위임대료(월22만원) 적용 시, 수익금 : 年 2,039만원

  ❙ (대조군) 반값임대료(월11만원) 적용 시, 수익금 : 年  812만원

     → 임대료 제한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도, 공사비 지원액(50%; 

96,250,000원) 대비 순임대수익(40,785,154원)이 절반 수준에 불

과함

표 10. 연립형 주택 10세대(440㎡) 상급공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2년) 
- 월임대료 : (위) 22만원, (아래) 11만원 적용 -



78 / 대전세종연구원

□ 4세대 (2년)

① 공사수준(하급) - 공사비지원 3,850,000원/세대 (총 15,400,000원)

❍ 운영이익 : 총 42,393,029원 (순현재가치 환산값/2년)

  ❙ 주택소유주 분담금(50%) 제외 운영수익 : 26,993,029원/2년

  ❙ 임대료 수입(종전대로 운영 시) : 21,120,000원/2년

     → 공공지원 효과 : (+) 5,873,029원 (26,993,029-21,120,000)

      : 임대사업을 종전대로 운영하는 것보다 공공지원금(15,400,000원)에 의한 임

대수익이 더 높은 편임 

❍ 임대수익(순현재가치 환산값) : 월세보증금(24,000,000원)을 제외하면, 

주택소유주의 순 임대수익은 약 1,839만원에 해당 (재산세 불포함)

  ❙ (실험군) 중위임대료(월22만원) 적용 시, 수익금 : 年 920만원

  ❙ (대조군) 반값임대료(월11만원) 적용 시, 수익금 : 年 428만원

     → 임대료 제한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면, 공사비 지원액(50%; 

15,400,000원) 대비 순임대수익(18,393,029원)이 더 높음

표 11. 연립형 주택 4세대(176㎡) 하급공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2년) 
- 월임대료 : (위) 22만원, (아래) 11만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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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수준(상급) - 공사비지원 9,625,000원/세대 (총 38,500,000원)

❍ 운영이익 : 총 41,852,050원 (순현재가치 환산값/2년)

  ❙ 주택소유주 분담금(50%) 제외 운영수익 : 3,352,050원/2년

  ❙ 임대료 수입(종전대로 운영 시32)) : 21,120,000원/2년

     → 공공지원 효과 : (-) 17,767,950원 (3,352,050-21,120,000)

      : 주택소유주가 분담 공사비(38,500,000원)를 포함시켜야 임대수익이 발생

❍ 임대수익(순현재가치 환산값) : 월세보증금(24,000,000원)을 제외하면, 

주택소유주의 순 임대수익은 약 1,790만원에 해당 (재산세 불포함)

  ❙ (실험군) 중위임대료(월22만원) 적용 시, 수익금 : 年 895만원

  ❙ (대조군) 반값임대료(월11만원) 적용 시, 수익금 : 年 402만원

     → 임대료 제한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도, 공사비 지원액(50%; 

38,500,000원) 보다 순임대수익(17,852,050원)이 더 낮음

표 12. 연립형 주택 4세대(176㎡) 하급공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2년) 
- 월임대료 : (위) 22만원, (아래) 11만원 적용 -

32) 세대 당 보증금 600만원과 월세 22만원을 일괄적용 시; 주택소유주의 주택담보 대출이자, 
할인율, 재산세 등 제반비용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임대율 100%로 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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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시나리오① / 운영기간 2년

(공사수준 하급) 

❍ 주택소유주 입장 : 전반적으로 공사비 지원에 따른 임대수익이 발생

하는 구조임. 다만, 세대수가 많을수록 공사비 부담이 매우 적고, 상

대적으로 임대수익이 높아 전체적인 사업성이 매우 양호한 편임

❍ 세입자의 입장 : 임대료 제한/할인의 도입이 가능하여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적을 수 있으나 단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주거환경의 개선

효과는 약간 미비할 것으로 판단됨

(공사수준 상급)

❍ 주택소유주 입장 :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택소유주가 리모델링 공사비

용의 분담비율(전체 공사비의 50%이하)을 높이면, 임대수익이 발생하

는 구조임. 소유주가 건물의 자산가치 상승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단독주택에 적합한 시나리오에 해당)

❍ 세입자의 입장 : 임대료 제한/할인이 적용될 경우, 주택소유주의 사업

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다소 높아질 것임

(총평) 공공기관의 입장 

❍ 운영기간 2년의 경우, 세대수가 많은 연립형 다세대주택일수록 공사

수준을 중급정도로 맞추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하급 수준이면 주택소유주의 운영이익이 높으나 주거환경의 질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공사비 지원효과 및 주거환경 개

선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중급수준의 공사비 지원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됨

❍ 세대수가 적은 주택일수록 공사비 투입비용 대비 임대수익은 일정하

므로 공사수준은 하급보다는 상급수준이 더욱 적당할 것으로 판단됨

  ❙ 주택소유주의 자부담 비율이 약간 높아도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구

조이기 때문에 공사비 지원효과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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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② : 운영기간 3년

□ 10세대 (3년)

① 공사수준(하급) - 공사비지원 3,850,000원/세대 (총 38,500,000원)

❍ 운영이익 : 총 129,445,544원 (순현재가치 환산값/3년)

  ❙ 주택소유주 분담금(50%) 제외 운영수익 : 90,945,544원/3년

  ❙ 임대료 수입(종전대로 운영 시) : 79,200,000원/3년

     → 공공지원 효과 : (+) 11,745,544원 (90,945,544-79,200,000)

      : 임대사업을 종전대로 운영하는 것보다 공공지원금(38,500,000원)에 의한 임

대수익이 더 높은 편임 

❍ 임대수익(순현재가치 환산값) : 월세보증금(60,000,000원)을 제외하면, 

주택소유주의 순 임대수익은 약 6,944만원에 해당 (재산세 불포함)

  ❙ (실험군) 중위임대료(월22만원) 적용 시, 수익금 : 年 2,315만원

  ❙ (대조군) 반값임대료(월11만원) 적용 시, 수익금 : 年 1,117만원

     → 반값 임대료를 적용하면, 공사비 지원액(50%; 38,500,000원) 대비 

순임대수익(33,498,670원)과 거의 유사함(3년 간 임대수익과 공

사비 지원 금액 간 차이가 불과 약 500만원 내외임)

표 13. 연립형 주택 10세대(440㎡) 하급공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3년) 
- 월임대료 : (위) 22만원, (아래) 11만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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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수준(상급) - 공사비지원 9,625,000원/세대 (총 96,250,000원)

❍ 운영이익 : 총 128,253,685원 (순현재가치 환산값/3년)

  ❙ 주택소유주 분담금(50%) 제외 운영수익 : 32,003,685원/3년

  ❙ 임대료 수입(종전대로 운영 시33)) : 79,200,000원/3년

     → 공공지원 효과 : (-) 47,196,315원 (32,003,685-79,200,000)

      : 주택소유주가 분담 공사비(96,250,000원)의 절반 정도만 자부담해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

❍ 임대수익(순현재가치 환산값) : 월세보증금(60,000,000원)을 제외하면, 

주택소유주의 순임대수익은 약 6,825만원에 해당 (재산세 불포함)

  ❙ (실험군) 중위임대료(월22만원) 적용 시, 수익금 : 年 2,275만원

  ❙ (대조군) 반값임대료(월11만원) 적용 시, 수익금 : 年 1,077만원

     → 반값 임대료를 적용하면, 공사비 지원액(50%; 96,250,000원) 대비 

순임대수익(32,306,811원)으로 약 1/3 수준임

표 14. 연립형 주택 10세대(440㎡) 상급공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3년)
- 월임대료 : (위) 22만원, (아래) 11만원 적용 -

33) 세대 당 보증금 600만원과 월세 22만원을 일괄적용 시; 주택소유주의 주택담보 대출이자, 
할인율, 재산세 등 제반비용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임대율 100%로 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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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대(3년)

① 공사수준(하급) - 공사비지원 3,850,000원/세대 (총 15,400,000원)

❍ 운영이익 : 총 30,023,581원 (순현재가치 환산값/3년)

  ❙ 주택소유주 분담금(50%) 제외 운영수익 : 14,623,581원/3년

  ❙ 임대료 수입(종전대로 운영 시) : 31,680,000원/3년

     → 공공지원 효과 : (-) 17,056,419원 (14,623,581-31,680,000)

      : 임대사업을 종전대로 운영하는 것보다 공공지원금(15,400,000원)에 의한 임

대수익이 더 낮은 편임 

❍ 임대수익(순현재가치 환산값) : 월세보증금(24,000,000원)을 제외하면, 

주택소유주의 순 임대수익은 약 602만원에 해당 (재산세 불포함)

  ❙ (실험군) 중위임대료(월22만원) 적용 시, 수익금 : 年 201만원

  ❙ (대조군) 반값임대료(월11만원) 적용 시, 수익금 : (-) 年 279만원

     → 임대료 제한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도 공사비 지원액(50%; 

15,400,000원) 대비 순임대수익(6,023,581원)이 더 낮음

표 15. 연립형 주택 4세대(176㎡) 하급공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3년) 
- 월임대료 : (위) 22만원, (아래) 11만원 적용 -



84 / 대전세종연구원

② 공사수준(상급) - 공사비지원 9,625,000원/세대 (총 38,500,000원)

❍ 운영이익 : 총 (-) 4,168,278원 (순현재가치 환산값/3년)

  ❙ 주택소유주 분담금(50%) 제외 운영수익 : (-) 42,668,278원/3년

  ❙ 임대료 수입(종전대로 운영 시34)) : 31,680,000원/3년

     → 공공지원 효과 : (-) 74,348,278원 (-42,668,278-31,680,000)

      : 주택소유주가 분담 공사비(38,500,000원)의 2배를 부담해야 임대수익 발생

❍ 임대수익(순현재가치 환산값) : 월세보증금(24,000,000원)을 제외하면, 

주택소유주는 약 2,820만원 손해를 보는 것임(재산세 불포함)

  ❙ (실험군) 중위임대료(월22만원) 적용 시, 수익금 : (-) 年 940만원

  ❙ (대조군) 반값임대료(월11만원) 적용 시, 수익금 : (-) 年 1,418만원

     → 임대료 제한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도, 공사비 지원액(50%; 

38,500,000원)과 상관없이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임

표 16. 연립형 주택 4세대(176㎡) 상급공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3년) 
- 월임대료 : (위) 22만원, (아래) 11만원 적용 -

34) 세대 당 보증금 600만원과 월세 22만원을 일괄적용 시; 주택소유주의 주택담보 대출이자, 
할인율, 재산세 등 제반비용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임대율 100%로 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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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시나리오② / 운영기간 3년

(공사수준 하급)

❍ 주택소유주 입장 : 세대수가 많을수록 공사비 부담이 매우 적고, 상대

적으로 임대수익이 높아 전체적인 사업성이 매우 양호함

  ❙ 단, 세대수가 4세대 이하이면 종전대로 운영하는 것보다 임대수익

이 절반정도여서 소유주의 공사 분담금이 높아져 사업성이 악화됨

❍ 세입자의 입장 :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값임대료를 적용하여도 

임대수익이 보장되어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임대료 부담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됨 

(공사수준 상급)

❍ 주택소유주 입장 : 세대수가 많으면 공사비의 일부만 부담해도 수익

이 발생하는 구조이나 세대수가 적으면 2배 이상을 부담해야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는 정도임

  ❙ 10세대 기준으로 순 임대수익이 종전대로 운영하는 것과 거의 유사

한 수준임(임대료 제한/할인이 매우 어려움)

❍ 세입자의 입장 : 전반적으로 임대료 제한/할인이 적용되기 어려움

  ❙ 반값임대료를 적용하면 세대수가 많아도(10세대) 순 임대수익이 공

사비 지원액 대비 1/3수준임 : 주택소유주 입장에서는 3년을 운영

했을 경우, 공사비 투자비용만큼 임대수익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전혀 수입이 없게 되는 구조임 

(총평) 공공기관의 입장 

❍ 운영기간 3년의 경우, 연립형 다세대주택은 세대수가 많고 하급 공사

수준일 경우, 임대료 제한/할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10세대 이상이면, 공사수준이 낮을수록 공공지원 효과가 높음 

❍ 4세대 이하에서는 공사수준에 상관없이 주택소유주가 공공지원금 외에 

공사비 50%전액을 부담해도 임대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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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나리오③ : 운영기간 6년

□ 10세대 (6년)

① 공사수준(하급) - 공사비지원 3,850,000원/세대 (총 38,500,000원)

❍ 운영이익 : 총 151,003,275원 (순현재가치 환산값/6년)

  ❙ 주택소유주 분담금(50%) 제외 운영수익 : 112,503,275원/6년

  ❙ 임대료 수입(종전대로 운영 시) : 158,400,000원/6년

     → 공공지원 효과 : (-) 45,896,725원 (112,503,275-158,400,000)

      : 임대사업을 종전대로 운영하는 것보다 공공지원금(38,500,000원)에 의한 임

대수익이 매우 낮은 편임. 단, 종전 운영 시, 건물의 유지보수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없음

❍ 임대수익(순현재가치 환산값) : 월세보증금(60,000,000원)을 제외하면, 

주택소유주의 순 임대수익은 약 9,100만원에 해당 (재산세 불포함)

  ❙ (실험군) 중위임대료(월22만원) 적용 시, 수익금 : 年 1,517만원

  ❙ (대조군) 반값임대료(월11만원) 적용 시, 수익금 : 年 400만원

     → 반값 임대료를 적용하면, 공사비 지원액(50%; 38,500,000원) 대비 

순임대수익(24,004,140원)이 약간 낮은 편임

표 17. 연립형 주택 10세대(440㎡) 하급공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6년) 
- 월임대료 : (위) 22만원, (아래) 11만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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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수준(상급) - 공사비지원 9,625,000원/세대 (총 96,250,000원)

❍ 운영이익 : 총 149,966,234원 (순현재가치 환산값/6년)

  ❙ 주택소유주 분담금(50%) 제외 운영수익 : 53,716,234원/6년

  ❙ 임대료 수입(종전대로 운영 시35)) : 158,400,000원/6년

     → 공공지원 효과 : (-) 104,683,766원 (53,716,234-158,400,000)

      : 주택소유주가 분담 공사비(96,250,000원) 전체를 자부담해야 수익 발생

❍ 임대수익(순현재가치 환산값) : 월세보증금(60,000,000원)을 제외하면, 

주택소유주의 순임대수익은 약 8,996만원에 해당 (재산세 불포함)

  ❙ (실험군) 중위임대료(월22만원) 적용 시, 수익금 : 年 1,499만원

  ❙ (대조군) 반값임대료(월11만원) 적용 시, 수익금 : 年 383만원

     → 임대료 제한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야 공사비 지원액(50%; 

96,250,000원) 대비 순임대수익(89,966,234원)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됨

표 18. 연립형 주택 10세대(440㎡) 상급공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6년) 
- 월임대료 : (위) 22만원, (아래) 11만원 적용 -

35) 세대 당 보증금 600만원과 월세 22만원을 일괄적용 시; 주택소유주의 주택담보 대출이자, 
할인율, 재산세 등 제반비용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임대율 100%로 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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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대 (6년)

① 공사수준(하급) - 공사비지원 3,850,000원/세대 (총 15,400,000원)

❍ 운영이익 : 총 37,943,724원 (순현재가치 환산값/6년)

  ❙ 주택소유주 분담금(50%) 제외 운영수익 : 22,543,724원/6년

  ❙ 임대료 수입(종전대로 운영 시) : 63,360,000원/6년

     → 공공지원 효과 : (-) 40,816,276원 (22,543,724-63,360,000)

      : 임대사업을 종전대로 운영하는 것보다 공공지원금(15,400,000원)에 의한 임

대수익이 매우 낮은 편임 

❍ 임대수익(순현재가치 환산값) : 월세보증금(24,000,000원)을 제외하면, 

주택소유주의 순 임대수익은 약 1,394만원에 해당 (재산세 불포함)

  ❙ (실험군) 중위임대료(월22만원) 적용 시, 수익금 : 年 232만원

  ❙ (대조군) 반값임대료(월11만원) 적용 시, 수익금 : (-) 年 214만원

     → 임대료 제한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야 공사비 지원액(50%; 

15,400,000원) 대비 순임대수익(13,943,724원)과 비슷한 수준 

표 19. 연립형 주택 4세대(176㎡) 하급공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6년)
- 월임대료 : (위) 22만원, (아래) 11만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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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수준(상급) - 공사비지원 9,625,000원/세대 (총 38,500,000원)

❍ 운영이익 : 총 (-) 3,906,682원 (순현재가치 환산값/6년)

  ❙ 주택소유주 분담금(50%) 제외 운영수익 : (-) 42,406,682원/6년

  ❙ 임대료 수입(종전대로 운영 시36)) : 63,360,000원/6년

     → 공공지원 효과 : (-) 105,766,682원 (- 42,406,682-63,360,000)

      : 주택소유주가 분담 공사비(38,500,000원)의 3배를 부담해야 임대수익 발생

❍ 임대수익(순현재가치 환산값) : 월세보증금(24,000,000원)을 제외하면, 

주택소유주는 약 2,009만원 손해를 보는 것임(재산세 불포함)

  ❙ (실험군) 중위임대료(월22만원) 적용 시, 수익금 : (-) 年 335만원

  ❙ (대조군) 반값임대료(월11만원) 적용 시, 수익금 : (-) 年 782만원 

     → 임대료 제한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도, 공사비 지원액(50%; 

38,500,000원) 보다 순임대수익이 매우 낮음

표 20. 연립형 주택 4세대(176㎡) 상급공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6년) 
- 월임대료 : (위) 22만원, (아래) 11만원 적용 -

36) 세대 당 보증금 600만원과 월세 22만원을 일괄적용 시; 주택소유주의 주택담보 대출이자, 
할인율, 재산세 등 제반비용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임대율 100%로 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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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시나리오② / 운영기간 6년

(공사수준 하급)

❍ 주택소유주 입장 : 세대수가 많아야 임대수익은 높아지나 수익률은 

매우 저조함

  ❙ 10세대의 경우, 주택소유주가 공공지원금 외에 공사비 50%전액을 

부담해도 중위월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할인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세입자의 입장 : 세대수가 많아도 6년 간 반값임대료를 적용하는 것

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임대수익 구조가 악화)  

(공사수준 상급)

❍ 주택소유주 입장 : 세대수가 많으면 공사비 전체를 부담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며 세대수가 적으면 3배 이상을 부담해야 약간의 수

익이 발생하는 정도임

  ❙ 10세대는 순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나 4세대 이하에서는 6년 

동안 주택임대를 운영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임

❍ 세입자의 입장 : 전반적으로 임대료 제한/할인이 적용되기 어려움

  ❙ 10세대의 경우 6년 동안 임대료 제한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도 

공사비 지원금액 대비 순 임대수익이 약간 낮은 편이어서 주택소유

주가 리모델링에 대한 투자 없이는 절대 적용이 불가능한 구조임 

(총평) 공공기관의 입장 

❍ 운영기간 6년의 경우, 연립형 다세대주택은 세대수가 많을수록 공사

수준 정도와 임대수익과는 상관관계는 거의 없음

  ❙ 즉, 공사수준과 상관없이 임대수익이 비슷한 구조임

❍ 4세대 이하에서는 공사수준이 높을수록 공공지원 효과는 더욱 미비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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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종합 및 주요 시사점 

1) 시뮬레이션 분석결과표

□ 시뮬레이션 종합분석 결과표

앞서 분석된 운영기간별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세대수(10세대/4세대)와 

공사수준(하급/상급)별로 구분하여 운영수익을 공사비 지원 전․후로 비교하

여 정리해보면, 다음 표(10세대-결과표(1), 4세대-결과표(2))와 같다. 

표 21. 시뮬레이션 종합분석 결과표(1)
- 연립형 주택 10세대(440㎡)의 리모델링 공사수준에 따른 운영기간별 수익비교표

표 22. 시뮬레이션 종합분석 결과표(2)
- 연립형 주택 4세대(176㎡)의 리모델링 공사수준에 따른 운영기간별 수익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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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해석을 위한 용어정의

아울러, 본 연구에서 실시한 주택개량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된『시뮬레이션 종합분석 결과표』를 해석함에 있어 주요 용어는 다음

과 같이 정의하였다. 또한, 해당 값들을 중심으로 알파벳 기호(A,B,C)를 활

용하여 수학식으로 표기하여 요약․정리하였다. 

다만, 아래의 기호(식)들과 산정된 값들은 주택의 임대비율과 임대(운영)

기간,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일정한 값으로 고정시켜 산정된 것으로 해당 

주택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수들(이웃 간 관계, 주인세대와 임대

세대 간 관계 등)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① 공사비 지원후 임대수익 (A) : 공공에 의한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A = [세대당 공사비 지원금(단가: 하급:3,850천원, 상급:9,525천원)] +

       [중위 임대료 수입(월22만원) + 월세보증금(600만원)및이자수입] 

      - [공사비 부담액(전체 50%)의 대출상환비용 + 유지보수비용]

  ❙ 세대별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중 운영이익의 순현재가치 합계 적용

    →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을 조건으로 운영기간(2,3,6년) 동안 주택소

유주의 총 운영이익을 순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을 적용 

       ※공사비 분담구조 : 공공지원금 50% + 주택소유주 부담금 50%

② 공사비 지원전임대수익 (B) : 종전대로 운영

❍ B = 운영기간 중위 임대료 수입(월22만원)  *월세보증금(600만원) 및 이자수입 제외

  ❙ 최대한 보수적으로 설계 : 월세 보증금 및 이자수입은 제외, 주택소

유주의 수입을 최소한으로 설정 



대전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주택개량 부문) / 93

③ 공공지원금 제외 운영이익 (C) : A에서 공사비 지원금을 제외한 값

❍ C = 공사비 지원 후(A) - 세대당 공사비 지원금(by 공공) 

  ❙ 공공에 의한 공사비 지원금을 제외한 운영이익 : 공공지원 없이 주

택 소유주가 리모델링을 직접 실시한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값

④ 공사비 지원 전․후 수익비교 (A-B)

❍ A – B =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공공지원 50%) 전․후를 비교할 수 있

도록 산정된 값

  ❙ 양(+)의 값일수록 공공지원 효과가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단, 이 값(A-B)에서 월세보증금 수입(반환)을 제외해야 실질적인 

수익이라고 볼 수 있음. 이는 주택 리모델링 전에는(종전대로 운

영) 임대수요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정하여 보증금 수입을 

책정하지 않은 것임 

  ❙ 공사비 지원 전․후 수익비교(A-B) 산정식 =

     [공사비 지원전 수익(A)] - [공사비 지원 후 수익(B)]

⑤ 공공지원 효과 (C-B)

❍ C - B = 공공에 의한 공사비 지원금을 제외한 운영이익(C)에서 공사

비 지원 전(종전대로 운영) 임대수익(B)을 뺀 값에 해당함 

  ❙ 단, 본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공공지원의 효과는 해당 세대별로 공

사비 지원금이 적용된 모든 세대가 임대가 된다는 가정 하에 산정

된 결과임

  ❙ 공공지원효과(C-B) 산정식 =

     [공사비 지원전․후 수익(A-B)] - [세대별 공사비 지원금 (전체 공사

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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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별 주택개량 효과에 대한 시사점

주택개량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는 크게 세대별로 구분하고, 해당 공사수

준별로 분류하여 공사비 지원 전․후 그래프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정리함

□ 10세대 기준 – 연립형 다세대주택

① 공사수준(하급)▶ 3년까지 임대료 제한이 매우 효과적임

❍ 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모든 세대(10세대)가 임대가 될 경우, 주택소유

주 입장에서는 약 6년까지는 공사비 지원여부(세대당 385만원)와 상

관없이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임

❍ 다만, 모든 세대가 임대되지 않거나 공공지원 리모델링에 의한 주택

의 건물가치 상승분까지를 고려하면, 3년까지는 공사비 지원전(종전

대로 운영) 임대수익(B)보다 공사비 지원후 임대수익(A)이 매우 높아 

3년까지는 공공지원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28. 10세대-공사수준(하급)의 공사비 지원전․후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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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공사수준이 하급이어서 건축물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체감효

과가 다소 낮을 수 있어 주택소유주의 공사비 분담액을 더 높여 공사

수준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② 공사수준(상급) ▶ 3년까지 임대료 제한이 비교적 효과적임  

❍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전․후 수익(A-B)이 3년까지 일정한 양(+)의 값을 

유지되는 구조이고, 수익성에 대해서도 공사수준(하급)과 유사함

  ❙ 공사수준 하급에 비해 주택소유주의 공사비 분담액이 높아서 상대

적으로 수익은 낮은 편이나 건물가치 상승분과 체감효과를 고려하

면,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지원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음

❍ 다만, 운영기간 3년 이후부터는 수익성을 비롯한 공공지원 효과도 급

격하게 낮아지는 구조임

  ❙ 주택소유주 입장에서는 3년 이후 공사비 투자대비 임대수익이 낮음 

그림 29. 10세대-공사수준(상급)의 공사비 지원 전․후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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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대 기준 – 연립형 다세대주택 or 단독주택

③ 공사수준(하급) ▶ 공사비 지원 후 2년까지 임대료 제한이 효과적  

❍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전․후 수익(A-B)이 2년까지 양(+)의 값을 나타내

는 구조이나 2년 이후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구조임

  ❙ 운영기간 2년이 지나 거의 3년째 되는 시점에 가면 주택소유주의 

수익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공사비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운영기간 3년 이후부터는 공공지원금 제외 운영이익(C)이 다시 상

승하는 변곡점이 발생하여 지원효과가 매우 낮아지는 구조임

  ❙ 단순한 사업성 측면에서는 2년이 적합하나 3년까지는 주택소유주의 

의지에 따라 건축물 가치 상승분을 고려하여 검토해볼 수 있음

그림 30. 4세대-공사수준(하급)의 공사비 지원 전․후 비교 그래프 



대전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주택개량 부문) / 97

④ 공사수준(상급) ▶ 공사비 지원 후 2년까지 임대료 제한이 효과적  

❍ 리모델링 공사비용 투입대비 임대수익은 공사수준 하급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구조임

  ❙ 세대 수가 적을수록 리모델링에 의한 자부담비율을 높여도 세대 수

가 많은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부담되기 때문에 건물 

가치 상승분을 고려하면, 2년 이내에서는 주택소유주의 입장에서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음

  ❙ 직접적인 수익구조는 다소 악화될 수 있으나 실제 체감효과 및 부

수적인 효과는 더욱 높아지는 구조일 것으로 판단됨. 단, 2년 이상

일 경우 수익성이 너무 악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그림 31. 4세대-공사수준(상급)의 공사비 지원 전․후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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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소규모 주택개량 지원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언 

앞장에서 주택개량 시뮬레이션 분석에 의한 결과를 참고하여 공공지원에 

의한 주택 리모델링 후 첫째, 임대 운영기간에 따른 시나리오별(2년, 3년, 

6년) 시사점과 둘째, 세대별(10세대, 4세대) 공사수준(하급, 상급)별 시사점

을 중심으로 공공성 확보방안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 운영기간 : 임대료 제한/할인을 위한 운영기간은 2~3년이 적합

❍ 임대료 제한/할인을 위해서는 임대수익성 측면에서 볼 때, 임대를 위

한 운영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연립형 다세대주택 10세대 이상은 운영기간을 3년까지 허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4세대 이하(단독주택 또는 소규모 연립형 다세대주택)에서는 

2년 이하로 제한해야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사업성 측면의 공공지원 효과 : 세대규모↑= 공공지원효과↑

❍ 연립형 다세대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 수가 많을수록 공사비 수준(상

급, 하급)에 상관없이 공공지원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공사비 수준이 낮다고 해서 수익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건축물 가치 상승분과 실제 입주자의 체감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 사업성보다는 거주자의 만족도 또는 질적 주거환경을 고려한 접근

방법이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사업 타당성 측면의 공공지원 효과는 공사수준보다는 세대규모에 영

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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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 外 공공지원 효과

❍ 단독주택 또는 연립형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

는 경우, 사업성 측면보다는 주택소유주의 의지와 추진역량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됨

  ❙ 경제적 측면보다는 사회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거주의사가 있는 주

택소유주의 지속적인 주택개량(리모델링)에 대한 추진의지와 주거

환경 개선에 관한 개별 역량강화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 또한, 주택개량으로 인해 커뮤니티 차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주변 지역과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젠트리피케이션 방지효과 등)

2.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주택개량 부문 평가지표 설정

□ 기본원칙 :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 주택개량 부문 평가

공공기관에서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경우, 주택정책, 복지정책, 에너지정

책, 환경정책 등에 따라 평가의 목적과 주안점, 항목(지표) 등을 매우 다양

하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관

련 주택개량 부문 평가지표는 재건축 부문에서 제시된 평가분야 즉, ① 주

거지의 관리지속성, ② 주택개량에 관한 추진시급성, ③ 주민을 위한 사업

추진의 용이성(실행가능성)의 측면에서 공공성/공익성이 확보되도록 분야별 

평가의 목적과 세부 항목(지표)들을 구성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 주택개량(리모델링) 부문의 지원사업은 재건축 지원사업에 비해 주택 

자체의 건물성능 개선에만 다소 치우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함

❍ 해당 대상지를 둘러싼 열악한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

속가능한 커뮤니티 실현을 위해 해당 주택의 소유주와 임차가구 간 

협력적인 주택개량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 주택개량 지원으로 인한 공동체 차원의 사회적 영향력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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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평가지표 – 재건축 부문
(자료: 염인섭(2015), 대전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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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평가지표 설정(안)

주택개량 부문의 평가체계는 재건축 부문과 동일하게 관리지속성, 추진

시급성, 실행가능성 측면으로 구성되며, 평가자료의 구축방법과 표현방법도 

유사하다. 다만, 주택개량은 건축물의 주요 부위별 리모델링 공사내역에 대

한 현장검토가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바, 추진시급성과 실행가능성 측면

은 전문가에 의한 현장평가의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한다.

그림 33.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주택개량 부문 평가체계

이와 같은 사항을 명심하여 해당 측면별 주요 항목별 평가의 주안점과 

평가지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① 관리지속성 측면 : 공동체 차원 안정성 평가 / 정성평가(20점)

❍ 지역의 낙후도 : 주거지 정비수준과 리모델링 지원여건을 고려 

  ❙ 사후 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용이성 : 정비구역 해제지역/예정구역 등

  ❙ 주택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및 지역공동체 차원의 영향력 측정

❍ 마을/동네 애착심 정도 : 주민의 지속적인 거주의사와 거주기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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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소유주 및 세입자의 지속적 거주의사 측정  

  ❙ 신청자 인터뷰를 통한 마을/동네에 대한 애착심 정도를 평가

     (가점 또는 감점 요인으로 작용)

② 추진시급성 : 주택개량의 타당성 평가 / 정량평가(35점)

❍ 주택의 노후도 : 건립년도(준공년도)에 기초한 노후․불량 수준  파악

  ❙ 건축물의 준공년도가 오래될수록 가산점 부여

❍ 기반시설의 양호도 : 대상지(주택) 주변 기반시설 설치수준 파악

  ❙ 기반시설의 양호도에 대한 정량평가/ 주거환경의 열악성 평가

❍ 건축물 부위별 성능개선 필요도 측정 

  ❙ 지붕, 창호․벽체, 바닥 부문의 공종별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주택

개량에 의한 개선효과를 예측하기 위함

  ❙ 주로 단열성능과 냉난방 성능에 대한 측정 : 단열기준(외단열,내단

열) - 단열재 두께, 열관류율 등의 개선정도에 대한 정량평가

③ 실행가능성 : 공공성 확보차원 실효성 평가 / 현장평가(50점)

❍ 사업계획의 합리성 : 공사비 산출의 적정성 수준 파악 

  ❙ 주택개량 목적과 부합된 추진여건 파악

  ❙ 외부환경 개선사항 포함여부 파악(가산점)

  ❙ 주택의 건물성능 개선사항 포함(가산점)

❍ 주택개량의 실효성 : 주택개량으로 인한 공공지원 효과 파악

  ❙ 주택개량으로 인한 사업효과 및 주민 수혜도 파악

  ❙ 주택의 입지여건 : 주택개량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요소 확인 

❍ 실무차원의 문제점 해결정도 : 주택개량 추진 상 실무차원 문제 파악

  ❙ 주택개량 추진과정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항들(각

종 규제강도 문제, 대출문제 등)에 대한 현장평가

  ❙ 주택소유주의 지속적인 주택개량의 추진의지와 추진역량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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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규제강도 및 분쟁소지 유무 등 : 소유주 및 임차인 간 관계, 

주변 지역주민과 관계 등)

분야 평가지표(항목) 점수 배점기준 비고

󰊱
관리 

지속성

(20점)

지역의 낙후도 10

주거지 정비수준과 지원여건을 고려 
-정비구역해제지역 
-낙후지역/정비예정구역 해제지 
-기타지역 

마을/동네 

애착심 정도
(지속적 거주의사)

10

지속적 거주의사와 거주기간 파악
-3년 미만(2) / 3~10년 미만 
-10~15년 미만 / 15~20년미만
-20년 이상 

(감점) 신청자 및 직계가족의 거주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인터뷰

󰊲
추진 

시급성

(30점)

주택 노후도 10

건립년도에 기초한 주택 노후․불량도 파악
-20년 미만 
-20년 이상 25년 미만
-25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35년 미만/ -35년 초과

기반시설의 

양호도
5

대상지(주택) 주변 기반시설 설치수준 파악
-양호도 수준 : 상, 중, 하

주택개량의 

시급성 정도
15

건축물 부위별 성능개선 필요도 측정
-요구도 수준 : 상, 중, 하

※최근 주택개량 공사내역 파악 등

소 계 50 30점
이상

󰊳
실행 

가능성

(50점)

사업계획의 
합리성

10

공사비 산출의 적정성 수준 파악
-주택개량 목적과 부합된 추진여건 파악
-외부환경 개선사항 포함여부 파악(가산점)
-주택의 건물성능 개선사항 포함(가산점)

현장
확인

주택개량의 
실효성

30
주택개량으로 인한 공공지원 효과 파악
-실질적인 주택 리모델링 효과 파악
-주택개량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요소 확인 

현장
확인

추진의지와
실무차원 
문제점

10

주택개량 추진 상 실무차원의 문제점 파악
-주택소유주의 주택개량 추진역량
-각종 규제강도 및 분쟁소지 유무 등
  (소유주 및 임대인, 지역주민 등과 관계)

인터뷰

소 계 50
30점
이상

합 계 100

표 23. 주택개량 부문 평가지표 설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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